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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

하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물론 아직도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개혁은 자

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자체는 탁월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필수조건이다. 미국

이 건설하고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없이는 우리의 성공도 불가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고 

미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무역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도하에 

GATT,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의 틀이 갖춰지면서 한국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었다. 

오늘의 도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자유주의 국제질

서의 건설자이자 기획자였던 미국의 내부로부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

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인 “상호주의”나 “다자주의” 대

신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였다. 미국 주도의 안보 동맹인 NATO

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허물면서 국가주의를 버리고 정치공

동체를 향해가던 EU 역시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자국 우선주의”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대표적인 ‘자국 우선주의’ 국가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자

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렇지만 한 번도 ‘자국 우선주의’를 버린 적은 

없다. 소위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덩샤

오핑(鄧小平)의 정책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 실력을 어

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한 중국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속내란 ‘자국 우선주의’, 달리 말하

면 ‘패권주의’다. 그리고 패권주의를 통하여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서 이탈하여 중국의 ‘패권’하에 들어오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북한 역시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체제다. ‘주체사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상극

이다.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고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경제력을 키웠지만 

북한은 경제 개방조차도 ‘자본주의’, ‘외세’와의 타협이라고 거부하면서 극단적인 쇄국주의, 고립

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배타적 민족주의도 외부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있다. 다름 아닌 남한의 배타적 민족주의다. 북한이 그토록 ‘우리민족끼리’에 집착하

는 이유다. ‘민족’의 이름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

의 원칙들을 저버리게 하는 전략이다.

혹자는 “패권이론”, “세력균형이론” 등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론에 현혹되어 한국이 마치 기

울기 시작한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식의 주장

을 편다.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의 핵개발, 인권유린 등의 문제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패권이론, 세력균형이론, 평화주의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부

차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원칙과 틀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만 참고할 이론들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무장의 위협과 ‘우리민족끼리’의 유혹, 중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제도, 체제

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배척 당하고 도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지켜내기란 불가능에 가까

운 일일 수도 있다. 한국 외교의 앞날은 험난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

리는 순간 우리의 자유와 번영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

유주의 국제질서의 원칙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강화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2019년 아산국제정세전망은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동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선택 아닌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이 올바

른 선택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 준 연구원의 연구위원들, 외부 전문가분들께 감사 드린다. 특히 전체

적인 틀을 짜고 필자들을 독려해 주신 최강 부원장, 전체적인 내용의 조율과 편집에 애써 준 장지

향 박사와 유아름, 류아현, 홍상화 연구원, 자료 검색에 도움을 준 김종우 박사와 함건희 연구원, 

편집과 출판을 도와준 송지은 전문원, 홍보를 맡아준 박기정 차장, 이영경 과장, 김지은 전문원 그

리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제작과 인쇄를 맡아 준 이지스홀딩스의 장재진 대표와 직원들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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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의 선택

■  2018년 평가: 비자유주의 세력의 도전

아산정책연구원은 2018년 국제정세전망에서 비자유주의 국제질서(il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부상을 예측했다.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비자유주의 세력이 부상하고 공세적으로 나

오는 반면, 자유주의 연대의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에 직면하고 불안정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대국 간의 경쟁과 갈등이 증가하면서 

전략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대외정책이 보다 배타적이고 제로섬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

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해 왔던 제도와 기구의 기능

이 약화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내정 불안 상황이 곳곳에서 발

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편적 가치보다 개별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협력

과 경쟁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규범과 제도가 약화될 것으로 2018년을 전망했다. 또

한 개별 국가들이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대상과 협력망 구축

에 집중할 것으로 보았다.

비자유주의 요소의 확산과 분열하는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 세력의 구심점이 약화 및 분열되는 반면, 

비자유주의 세력들의 경우 비록 부상 속도가 이전에 비해 느려지긴 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

을 보였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동남아, 중동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도 비자유주의 질서의 부

상에 대한 고민과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

두지는 못했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경우 외부 여건의 변화와 동시에 내부 정치상황이 불

안정하게 됨에 따라 외부문제보다는 내부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전쟁을 매개로 표면화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면적·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부

상과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과 정책이 더 구체화되

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 및 대체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했으

나, 이는 오히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진척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제19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강

화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다. 다자보다는 양

자 간 관계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가치보다는 구체적 이익을 중시하며, 책임의 분담을 강조함으

로써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 및 구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처럼 미국은 스스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을 약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며 자체 협력과 안전망을 모색 및 구체

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출처: Shutterstock.

그림 2. 중러 정상회담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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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경쟁이 심화하는 동북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한 세력 경쟁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수면 아래에서의 견제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미

래를 대비하기 위한 협력망과 전략 구도를 구축하고 자체 능력을 확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 동맹체제, 특히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전략 구도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중 갈등 관리와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또한 일본

은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헤징(hedging) 전략을 추진했다. 4자 간 협력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의 지분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안보협력을 격

상·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일러 관계의 회복과 개선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북중 

관계의 개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북러 관계 역시 진전되어 새로운 북중러 3각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군비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힘의 투사능력

을 높이기 위한 해·공군력 증강을 지속하고, 군의 활동도 강화했다. 중국은 해상전력 강화와 함

께 남중국해 섬 매립과 군사기지화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또한 무력시위의 빈도를 늘리기도 하였

다. 미국은 새로운 전력을 투입하지는 않았으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활동을 증가하여 중

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취했다. 일본의 경우 공격형 무기체계의 구매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F-35를 비롯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첨단무기 구매를 확대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남

태평양상 도서에 레이더 기지 건설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도 배

가하였다.

대화와 평화 분위기 속 불안함을 더하는 한반도

한반도 상황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됐다. 2018년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다양한 대화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

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차원의 남북교류가 재개되며 화

해의 물결로 가득한 한 해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어 남북 관계와 비

핵화 협상 간 속도의 차가 드러났다.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 반

면, 한미 간 공조는 약화되고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핵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관

계의 진전이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며, 희망이 현실을 앞서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림 3.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

출처: Shutterstock.

그림 4.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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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한미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이후 표면적 갈등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이 적극적인 평화 및 대화 공세를 추진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

라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관련국들의 관여와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내 경제상황은 위기로 치닫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성장을 약속한 김정은 정권에게 부

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미래 지휘체계,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인해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제약이 생겨났다. 제50차 한미연

례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

의 원칙과 미래 지휘체계에 대한 합의가 다시 확인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은 양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한국 내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평

화 및 대화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 결과 2018년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속에서도 불안감이 공존

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2018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과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의미 있는 정책 성과

도 이루어 냈다. 내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 이루지 못한 세금개혁과 규제 완화를 강

행하여 친기업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실업률은 50년 만에 4% 미만에 도달하였고 분기 성장

률 또한 1년 전보다 1.2% 높았다. 트럼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철폐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이 제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다. 힘에 기반을 둔 외교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는 이란 핵 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을 무효화하고 제재를 재가동 시켰으며,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

를 모색 중인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10월 중거리 핵전략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며 미러 관계는 새로운 대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 문제는 2017~18년 사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017년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그리고 

미국의 최대 압력 조치들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에 빠지게 했다. 반면 2018년에 들어서며 남북

은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였고 북미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갈림길에 선 중국

중국에게 있어서 2018년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원년이었고 중국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

는 해였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장애에 직면하면서 성취한 영광보다는 위기와 도전이 부

각되는 한 해였다. 2018년에 들어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

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이끄는 공산당 독재가 실현

되고 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 속에 시진핑 우상화와 공산당 독

재에 항거하는 조짐들이 나타났으나 ‘찻잔 속의 돌풍’에 지나지 않았다. 이 와중에서 민영기업 퇴

진과 종교억압이 이슈가 되었으며, 공포통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한 해였다. 

2018년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탈피하여 주동작위(主動作爲)와 분발

유위(奮發有爲)를 더욱 본격화했다. 특히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

군 구축함에 40미터까지 근접하면서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증강된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노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 봄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휩쓸리면서 대외적으

로 상당한 곤경의 늪에 빠져들었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일대일로 역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

는 등 순조롭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장밋빛 계획

에 동조하던 파트너 국가들이 하차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대일로의 한계가 드러나는 한 해였다.

외교적 고립화를 우려하는 일본

아베 정권은 2018년에도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제시와 미일동맹 강화 등

을 적극 추진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노선이 급격히 전환되었던 반면, 일본은 압

박 노선을 견지하면서 재팬 패싱(Japan passing)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림 5. 북중러 3자 회담 

출처: 중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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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외교적 고립화를 탈피하고자 헤징 전략을 가동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의 안

보 협력도 강화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한일 간 역사 갈등의 골은 2018년 들어 더욱 깊어지는 실정이다.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유럽

유럽은 아직도 내우외환 중이다. 이탈리아 재정적자 확대, 난민정책 갈등, 리더십 공백위기 

등이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불확실성과 미국과의 갈등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 트럼

프 행정부의 독선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

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국내적으로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되면서 유럽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개별 이익

과 국내 정세에 부합하는 정책적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 놓임에 따라 대러 관계가 안정화 소강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

에 사이버, 기후변화, 테러 등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했고, 정보와 전통

적인 무력 수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도전에 대

한 논의와 대응 모색이 활발해졌다.

2018년 10월 브뤼셀 ASEM(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게 되면서 한-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관계는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EU의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던진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제재 완화’의 명

제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차가웠다. 만나는 정상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와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

던 것이다.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린 것은 유럽에 대한 이

해 부족과 미흡한 사전 조율의 결과였다. 유럽의 다자주의 원칙, EU의 의사결정 구도, 미-유럽 관

계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외교적 시행착오였다.

동진을 구체화하는 러시아

2018년 대화의 국면에 들어선 동북아 정세 변화로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었다. 다

중심 다극체제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는 2018년 초까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동참에 내키지 않

았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양자적 대화전략에 따

른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러시아의 동진 의지는 보

다 분명해 지고 있다.

올해 주목할 점은 푸틴 대통령의 국내 대중적 인기가 고유가와 재정수입의 확대로 높은 지지

율을 누렸던 2004년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내 정치적 안정에 비해 2018년에도 러시

아는 EU와의 대결노선을 늦추지 않았다. EU는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의 민스크(Minsk) 합

의 불이행에 맞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2018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같은 해 3월 

스크리팔(Sergei Skripal) 부녀 암살미수를 계기로 EU 회원국 등 30개국이 150명의 러시아 외

교관을 추방했다. 그러나 대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탈피한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에서 

더욱 모험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결속, 방향성과 중심성이 약화된 동남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 영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완화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정세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아세안 중심(ASEAN Centrality)과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이 약화되고 아세안의 존재감도 동반 약화되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동남아 지역을 중

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

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및 견제에 대해 아

세안 국가들은 대체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2018년 아세안, 동남아 지역은 국내 정치적 변동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수선한 한 해였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영해 문제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은 내부의 정치 

문제들과 자연재해 및 재난 관련 문제들에 집중했다.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 캄보디아의 권위

그림 6.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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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강화,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 피해가 겹쳤다. 아세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일

대일로의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아세안 국가들의 미-중

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졌고, 미중 무역전쟁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은 

아세안에 대해 신남방정책을 선언했다. 성공적 대통령 순방과 신남방정책추진특별위원회 등 제

도적 준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빠르게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지각변동의 중동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대립이 악화되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불안정성이 커

졌다.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 세습독재 정권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아사드 정권을 도운 이란과 

러시아 주도의 비자유주의 역내 질서가 다져졌다. 이란, 러시아가 주도하고 터키, 중국이 지원하

는 비자유주의 중동 질서가 자리잡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협정 파기와 이로 인한 미

국과 서방 동맹국 간의 불협화음이 두드러졌다. 시리아 내전과 달리 예멘 내전에선 시아파 이란

과 수니파 사우디 간의 갈등이 증폭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2018년 하반기에 들어와 이란과 사우디의 국내외 권력구도가 흔들리면서 역내 역학관계에

도 변화가 생겼다. 이란에선 강경 보수연합의 국내 지지층이 등을 돌리며 사상 초유의 반체제 시

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사우디 왕실은 자국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암살에 왕세자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국제사회와 미국, 서방 동맹국

의 거센 비난과 제재 위협까지 받았다. 이란과 사우디의 힘 겨루기가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에

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국에서 일어난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증거 폭로를 무기로 

사우디와 미국을 압박하는 거래에 나섰다.

신안보문제의 재부상

사이버,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인권 등의 신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특히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규범 창출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2018년 신흥안보 분야의 위기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서 비

롯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 시장 가치의 폭등은 세계 금융경제에 파장을 일으켰다. 

거래규제 덕분에 표면적 불안은 해소되었으나 신기술이 가져온 잠재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8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큰 피해를 남긴 해이기도 했다. 역대 최고급 태풍과 가뭄, 

폭염의 피해가 컸다. 기후변화의 추세가 완화되지 않는 한 전 세계적인 자연재난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인한 질서와 규범의 파괴

경기가 호전되는 가운데 미국발 통상질서의 파괴가 계속되고,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

을 미쳤다. 미국은 공정하고 개방된 통상을 주장하면서도, 무역적자 해소에 집중하면서 무차별적

으로 대상국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존 합의를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행태를 보임

으로써 통상질서와 규범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상호 간 적극적 관세 부과 조치도 감행했

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대중 상품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불사했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개정 협상을 완료했다. 단순한 NAFTA 개정을 넘어 NAFTA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인 미

국-멕시코-캐나다 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체결을 위

한 협상이 완료된 것이다. USMCA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 낙농업,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미

국의 의사를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2018년 한 해에 걸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도 지속되었고, 드디어 2018년 9월 24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

어 이전 한미 FTA에 비해 극적 반전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

쟁 이외에도 다자주의를 향한 희망도 생겨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좌초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그 불씨를 살린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미국을 제외한 기존 TPP에 서명한 11개국이 모두 서명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다.

■  2019년 전망: 선택의 한 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2019년은 2018년의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비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욱 치열

하게 경쟁하며 주요 국가들의 세력 확장 및 연대가 한층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2019년은 자

유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던 자유주

의 국제질서 세력은 내부를 재정비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비자유주의 세력의 도전에 적극 반격할 

것이다. 비자유주의 세력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 진영 간 충돌이 증대되고 편가르기와 전략적 경

쟁이 심화될 것이다. 선택을 강요 받는 국가들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

망이다.

2019년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는 사항은 대북정책의 방향, 속도, 방법론의 문제,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관계 정립의 문제,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확보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와 지평 확장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부활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남북 관계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 추동력이 약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진전 사이에서 더욱 고

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정

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

러싼 한국과 주요 관련국들 간의 조율과 공조를 어떻게 추진하여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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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연동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

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핵심은 제재와 관여 간의 균형, 국제공조와 남북 관계 간의 균형을 어

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 나아가 후반부로 갈수록 대화와 협상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면이 전

환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두 번째 선택은 주변 4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반도와 동북

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편

짜기가 심화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한 동북아 지역의 장

기적 안보구도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선택의 문제이다. 전략

구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선택 압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택을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고립된 상황에 부

닥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것이다.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19년

은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나타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구도는 물론 현안을 둘러싼 양자 관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견은 

한국에 전술적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다. 한미 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진

다 해도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 비준, 자동차 관세 등과 같은 문제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

고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간 연계성 설정, 대중국 정책은 한미 간 신뢰 

문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낙관할 수 없다. 아직도 사드(THADD)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등과 같은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접근 강화 역시 한국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필요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약하고 코리

아 패싱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은 역사문제와 여타 협력을 분리하여 접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실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진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이 합의하고 이행하지 않은 양국 간 협력 사업들의 조속한 이

행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동북아 상황은 한국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역내 역

학구도의 변화와 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4강을 넘어선 외교 지평의 확장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유럽과 동남아에 특사를 보낸 것은 대상지역과 국가들의 한

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관계 확장·강화를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 

발표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감을 높게 하였다. 그러나 2018년을 지나면서 기대감은 실망감으

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10월)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11월)은 성

과가 미진하였다. 통상문제와 북한 문제 중심의 접근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한국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실망감을 더했다. 중동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변화하는 중동정세와 전

략적 구도에 맞추어 유연한 대중동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과거의 경제관계 중심 외교정책을 답습

하여 새로운 협력분야의 개발과 관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미흡했다. 중동지역 안정화와 

인권을 포함한 인간안보문제에 대한 기여로의 정책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와는 미국 우선주의, 중국의 부상, 규범과 법치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협

력 의제가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와 협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이 과연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다. 지속되는 실망감과 과거

의 답습과 관행은 한국 외교의 고립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2019년은 이들 국가와 지역들의 

실망감을 해소하고 실질적 협력 동반자로 만들어 4강을 넘어선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

는 선택의 한 해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부활 검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2018년을 지나면서 한국

은 북한 문제에 몰입하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질병과 보건, 개발, 기후변화, 환경테러, 사

이버 안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참여와 기여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고 인류보편적 가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현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감과 기회의 창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참여와 기여가 미루어지거나 낮아질수록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2019년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중심에 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미국: 갈등과 변화 사이 

임기 하반기에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소야대 의회라는 쉽지 않은 도전에 맞서게 된다. 

2018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합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절반이 넘는 상원과 민주당 다수의 하원 사이 마찰 가능성이 증가하

여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 개혁안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의회와 백악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부분의 정책 사안들은 정

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관여와 대화로 지켜보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

한의 상응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의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과도한 도발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도 급변할 가

능성이 있다. 중동정책의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안보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이르

면 2018년 말 늦게는 2019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란과 반미 테러조직들을 견제하

려는 미국의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전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미중 관계 관리 속 영향력 확장

2019년에 중국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중 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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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 중국지도부는 적당히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 선에

서 양보와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중국의 

손에 있지 않고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중국은 미

국과의 양자 관계가 불투명해질수록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통해 

미국에 대한 견제에 힘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대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과 일

본의 양국 관계는 내년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 헤징 전략

일본이 2019년에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재팬 패싱론의 불식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외교 정

책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의 해양 진출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

운데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해양 안

보를 중심으로 국방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

층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다만 경제 부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갈등의 불씨

가 일본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안정화와 제3의 길 모색

EU는 현재 산적한 내부 현안으로 인해 대외문제에 전력을 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U는 

복합적 위기 국면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제는 그리스 재정위기 진정과 함

께 5년째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자재정 편성 문제로 이탈리아와 정면 충돌하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난민유입은 현저히 줄었지만 이를 빌미로 한 극우세력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난민문제 해법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노선도 유럽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국과 불화는 안보의 근간

을 흔들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협상은 일단락돼 가고 있지만 영국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인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의 가능성이 있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러시아: 국내 불안정 속 극동지역 진출 모색 

2019년 푸틴의 정치기반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 대중의 압도적 지지로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한 푸틴은 2019년 임기 초반을 맡게 된다. 푸틴이 임기 하반기 정치 안

정화를 위한 삼선 개헌을 포기할 경우 후계자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메드베드프

(Dmitry Medvedev) 총리가 후계자로 유력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2019년 메드베드프

의 총리직 유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푸틴이 개헌의 무리수를 둘 경우 적절한 시점은 

2019년 말, 2020년 초로 예상된다. 푸틴의 권력욕에 집권 엘리트의 일부와 반대 정치세력이 연

합하여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경제협력 문제는 2019년에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2019년도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우회적인 경로가 마련된다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특구 개

발, 철도 건설, 에너지 협력에 러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협력 수준이 높아지

더라도 러시아의 동북아 정치군사 목표에 큰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북한의 급진적인 변화

를 지양하고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의 소극적 동북아 지역 전략은 신동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의 만남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러시아는 주도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개입하기보다 남북 관계, 북중 관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선에서 멈출 것으로 예측된다.

동남아: 미중 경쟁 속 자율공간 확대 

동남아를 둘러싼 2018년 미중 경쟁 교착상태가 2019년에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미중 

양자 경쟁이 격화되며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전략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반면 미중

을 신뢰 못하는 아세안은 다자적 노력을 통해 자율적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은 

동남아/아세안에 전환점이 될 해이다. 내적으로는 중량급 국가들의 선거가 기다린다. 2019년 인

도네시아, 필리핀이 각각 대선,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군부통치하에서 수년간 선거를 미뤄온 태

국 총선도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의 성패도 2019년에 가름이 날 것이다.

중동: 지속되는 내정불안과 전략구도의 불안정 

이란 강경파는 1979년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반체제 시위와 

국내 핵심 지지층의 분열로 인해 역내 팽창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강경 보수연합은 우

선 체재 단속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으로 강화된 중국-터키-카타르 반미연합을 뒤

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내 영향력을 이어갈 것이다. 나라 안 저항으로 위기에 처한 이란의 집

권세력과 달리 사우디의 위기는 바깥에서 올 것이다. 사우디 왕실이 반정부 언론인의 암살에 연

루되었다는 의혹은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며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 체제의 정당성을 뒤

흔들었다. 개혁개방의 아이콘인 사우디 왕세자가 국제사회의 높은 압박에 처한 만큼 예멘 내전 

휴전과 같은 파격적인 양보로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가 평화 협상을 수락할 경우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국내 반체제 시위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이란 강경 보수연합은 절호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란

과 사우디가 전략 수정을 꾀하는 가운데 이란, 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 사우디로부터 견제를 받

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힘의 공백을 이용해 1인 체제를 더욱 다질 것이다. 자국에서 일어난 

카슈끄지 살해 사건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사우디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얻어낸 후 러시아와 함

께 시리아 종전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 복

원 이후 미국과 서방 동맹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동 내 비자유주의 질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거버넌스: 신흥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이다. 2019년

에는 자유주의 세력과 비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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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성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는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 사이버 안보, 우주, 질병, 재해 재난과 같

은 문제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 빈곤, 인권, 테러 등과 같은 주요 국제문제에 한국의 모

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이 심화하였다. 2019년은 고립을 넘어 글

로벌 코리아로 나갈 것인지, 동북아에 남아 국제조류에 뒤처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통상전략: 새로운 통상체계로의 진전 

2019년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지속된다. 미국은 대중 상품수지 적자 개선,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중국 위안화 절상이라는 몇몇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중에도 메가 FTA 탄생을 위한 전진은 계속된다. 무엇보다 CPTPP는 생각

보다 빨리 2018년이 지나가기 전에 발효된다.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RCEP 체결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창

설되어야 한다는 협상 참여국 간 공감대는 확고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속에서도 CPTPP와 RCEP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양자주의에 의존해서는 국제통상질서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

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킨게임에 가까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CPTPP와 RCEP이라는 두 개

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제고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선택의 주요 이슈들

한미 관계

2019년 미국은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안보·국방 책임 분담과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요

구할 것이다. 한국은 2019년에 방위비 분담과 자유무역협상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한국

은 북한의 과거 협상 방식을 반면교사 삼아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어떻

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만큼 미국과

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일본의 전략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험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고

려해야 한다. 중국과 이란은 한국 경제 및 에너지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갈

등을 겪으며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한국은 기회들과 위험요소들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여 국가이익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중 관계

중국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

해 중일 관계의 정상궤도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

서 2019년에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실현함으로써 김정은의 정

통성을 인정하는 중국판 체제보장을 확인해 주고, 양국 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9년 주변국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사드 이전의 단계로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2019년에 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대폭 해제

와 더불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할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복합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고조된다.

남북 관계

2019년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지연되는 가운데 남북교류 확대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

여갈 것이다. 반면 미국은 제재라는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2019년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 확대,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의 문제에 있어 북한의 입장과 한미공조 중 어

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한미공조의 약화는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결국 한국 정부는 한미공조를 택할 것이지만, 한 해 내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일 관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일본은 2019년에도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은 기존 방침을 지속하되 북일 대화

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현재 일본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현재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의 해결에 관한 북한 측의 성실한 대응을 

이끌어낸다는 전제하에 핵 사찰,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의 부문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을 고려하고 있다.

한러 관계

한국이 대륙과 해양, 유라시아와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가교국가가 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

는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이다. 다양한 양자적 관계가 동북아 정세를 흔들면

서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만나고 경제특구 방식의 경제발전을 노리는 북

한이 여기에 결합하는 방식의 경제협력이 일어날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발전에 대

한 의지를 천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제재를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경제

적으로 보다 깊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현 남북 정부 모두가 원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식이 아닌 

북한식 시장개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경제특구에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국 정부로부

터 재산권 보호를 약속 받은 거대 기업과 수령이 직접 계약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을 북

한은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내내 한국, 북한, 러시아 삼국이 특구방식의 경제개혁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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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핵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중동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협

력과 불법 무기거래 파트너들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 진출한 유럽·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역시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타격

을 받고 있기는 하다. 우리는 2012년과 비슷하게 미국으로부터 예외국 지위와 원화결제계좌 사

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재 복원을 강행

한 만큼 제재 효과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이란 경협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한

반도 의제 측면에서 보면 북한 정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이란 강경파가 국내외 압박으로 대외 

무력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2019년 역시 자연재난과 기후변화의 위협은 지속할 것이다. 신기술과 기후변화와 같은 신

흥안보 위기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신흥안보 

위기들은 한국을 한 단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신흥안보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

부분은 미완성 단계로 강력한 제도가 부재하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통상전략과 한국

미중 무역전쟁 아래 한국이 처한 상황은 근시안적·한반도 중심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포괄

적·입체적인 관점에서의 통상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양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통상

질서는 한계를 보였고, 2019년 CPTPP, RCEP으로 대표되는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통상질서 판의 변화를 분석, 판단하고 당위성과 이상보다는 합

리성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지위와 국

가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선택은 한국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

에 따라 협력 혹은 갈등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합하려는 움직임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한국

유럽은 한국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적인 협력대상이다. 최근 들어 유럽의 동아시아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유럽 협력 가능성은 더 커졌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유럽과 안보협력은 새로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미 관계

의 중요성과 미-유럽 관계의 다면성을 고려할 때 유럽을 미국의 대안으로 삼기는 어렵기에 미-유

럽 관계를 잘 읽고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활적 이해관계의 결여, EU 의사결정 제

도의 정부 간 특성, 유럽 차원의 리더십 부재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유럽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보

완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유럽 양자 간 협력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 2019년 한-유럽 관계는 돈독하

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럽과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것

은 동맹을 넘어선 안전망 제공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있어 미국과 분업,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 대화 채널의 꾸준한 

가동과 대북 접촉 유지를 통한 북한 정보 축적 및 공유 등을 통해 유럽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와 한국

동남아 지역은 통상,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 내 생존전략, 초국가적 인간안보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고리는 매우 취약하다. 2019년

에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통상을 넘어 안보문제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으로 격상하

고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통상문제 중심 그리고 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협력을 구하

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여 제한적인 협력에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7년 11월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축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이 발표되면서 한

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2018년을 지나면서 신남방정

책의 추진동력과 성과도 미흡하였다. 주요 내용 역시 과거와 별반 차이 없이 주로 통상문제를 중

심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

감만을 키우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구체적인 정책과 적극적 추진으로 신남방정책이 수사가 아닌 

정책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019년 개최 예상되는 세 번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결과가 

신남방정책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중동과 한국

한국은 중동의 불안한 역내 균형 속에서 국제규범과 자유주의 질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란,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 시리아, 터키, 카타르가 후원하는 비자유주의 중동 질서는 한반

도 의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다. 특히 이란 강경파는 역내 무장세력과 북한 정권을 무기거

래 파트너로 연결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란의 강경 보수연합이 대외 팽창정책의 속도를 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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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현실화되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  2018년 평가

2018년 비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상은 동북아시아 차원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역설적이

게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구도 차원에서 비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한층 강화되었다. 2018년 남북대화 활성화 및 북미 핵 협상으로 동북아 지역의 자유주의 체제, 

즉 미국과 한국의 의제 주도력이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비자유주의 체제의 전략적 지렛대도 증대

되었다. 중국은 북미 협상이 본격 개시되기 이전인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나섰으며, 3월 25일의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러

한 기조는 5월 7일자 다롄 정상회담, 6월 19일자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으며, 중

국은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천명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상황 전개의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핵화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정상국가로 나아가

고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표출했다. 실제로는 극히 초보적인 비핵화 조치만을 취했음에도 한

반도 비핵화가 드디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취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

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중러 협력 분위기를 과시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

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이러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해진 것은 일본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동북아의 주요 의제에서 확실한 방향을 정립하지 못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급격한 북미 협상 국면의 진입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각

종 이슈를 해결해 온 일본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 핵 문제라는 동북아 최대의 불안요인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

는 듯했지만, 비자유주의 질서와 자유주의 질서 간 화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양측 간 충돌

이 더욱 두드러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의 영향력에 대한 모순적인 기대를 낳았다.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나 대북 제재의 성실한 이행에

서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동시에 중국이 북중 협력으로 평양에 대한 발언권을 높

이는 데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4일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과 관련해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공동의 압력 행사

자가 되는 것은 무방하나, 후원자가 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지역의 북미 전략경쟁에도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트

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과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을 북한을 베이징으로부터 적당

히 떼어낼 계기로도 여기는 듯한 행보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 측 접근에 전면적 반

발은 하지 않았으나, 차근히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섬으로써 전략적 반격을 가했고, 러시아도 이에 

은근히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국가들 간 충돌점의 확대 역시 2018년 동북아정세의 특징이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도 남중국해 이슈 등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충돌이 2월~3월 사이에 집중되었던 반면 2018년에

는 연중 내내 지속되었다. 2018년 3월 미 해군 순항미사일구축함인 USS 머스틴이 남사군도에

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 암초에 접근하자 중국은 함정을 즉각 출동시켜 해역을 벗어날 것을 요

구했다. 미국이 4월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 함을 기함으로 하는 공격형 항모 제9 항모강습단을 

동원해 싱가포르 해군과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은 항모 랴오닝을 동원해 남중국

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9월에는 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중국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해군 연합훈련을 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기

동에 맞불을 놓았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외교적 비난이나 수사전을 구사했던 기존의 양태와 확

연히 구별되며, 양국이 잠재적 갈등지역에서 군사적 시위를 주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

음을 보여준다.

2018년에는 기존 영토 문제에 무역 갈등이 가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

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 카드를 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

역 분쟁을 일으킨 의도가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

쟁은 양국이 상대의 역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첨단 무기체계 획득 경쟁 

그림 1. 2018년 3월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한 북중 정상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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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화되었다. 미국은 2018～2019 예산에서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전년 대비 10.4% 늘렸다. 

첨단 전력분야에서의 분명한 타국 대비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

에 대항하여 중국은 2017년 4월 진수식을 치른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첫 국산 항모인 001A

함의 취역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7월 산둥성 칭다오의 잠수함 제1기지를 방문해 

공격형 핵잠수함 창정-16호에 시범 승선하는 등 첨단 전력 건설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

체 개발한 항공엔진 타이싱(太行)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실전배치 계획을 밝히고, 

095형 스텔스 핵잠수함,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전략폭격기 훙(轟)-20의 실전배치가 임박

했음을 시사하는 등 첨단무기 건설에서 미국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러시아 역시 2018년 러시아판 사드(THAAD)라고 할 수 있는 S-500 프로메테이의 성능개

량에 돌입했고, 이들 무기체계를 중국과 인도 등에 판매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

은 2018년 7월 신형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를 탑재한 미사일 순양함을 비롯하여 새 군함 26척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군사예산을 증강하며 

F-2 전투기의 후속으로 2030년대 도입될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질적 군비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각축전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한층 복잡해졌다. 

2018년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동북아 전체의 협력기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취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대통령

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된 동북아 철도공동체 이니셔티브도 역내 국가 간 공통 이익을 확대함

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이에 대

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

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도 물론 있다. 2018년의 활발한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그다

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남북 관계를 제외한 여타 이슈에서 한국이 별다른 의제 설정 능력이나 조

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  2019년 전망

2019년에는 동북아의 전략적 불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이슈가 미해

결 상태로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역내 불안정 요인 중 하나인 미중 간 전략적 경

쟁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없고, 역내 질서가 어느 한 국가 중심으로 확실히 재편될 가능성도 작

다. 2019년에는 동북아 각국의 정치적 변화 동인도 많지 않다. 2018년의 안정화 요인 중 하나였

던 북핵 문제 해결도 구체적 각론 부문에서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측 간 대타결

의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양국 모두 양보를 꺼리며 기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중, 

북러,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이 다양한 갈등요

인을 유발할 수 있다. 2017년 당시와 같은 대북 군사 옵션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작지만 극적 타

결 역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2019년 동북아 정세는 2018년에 비해 더욱 다변화되고 불안

정화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전략적 경쟁의 다변화

미중 무역 갈등은 2019년에도 계속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불가피하게 연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관세 경쟁을 무한히 이어갈 가능성은 작으며, 체면을 살리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아닌 호

그림 2. 인터넷에 공개된 중국의 젠-20

출처: Reuters.

표 1.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일시 내용

2017년

6월 미국-인도 정상회담, ‘인도-태평양 지역 책임자’로서 협력 강조

10월 미국,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 사용

11월 미국-일본 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채택

12월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인도-태평양 구상’ 처음 명시

2018년

5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

6월 미국-일본-인도-호주, ‘인도-태평양 구상’ 2차 실무회의

7월 미국, ‘인도-태평양 펀드’ 1억 1300만 달러 조성계획 발표

8월 미국, ‘인도-태평양 안전보장’에 3억 달러 투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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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주의 무역의 기치 아래서 전개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 장벽도 높

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路) 구상을, 미국은 인도-태평양

(Indo-Pacific) 전략을 추진하며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양국이 양자택일의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미 양측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의 완화 및 해제에 대해 계속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며, 북중 간 긴밀한 

관계 형성에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내비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온적 태도

를 보일 때마다 북한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 미진을 탓할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기는 대북 제재 유지와 관련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엄격

한 제재 준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연계하여 중국에 대한 합법적 공격수단

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 기업과 기관들도 적용 대

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남중국해 및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 역시 계속되며, 주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조

성될 것이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남중국해 무력시위의 

빈도와 상호 충돌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 등의 가치 외에도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이와 관

련하여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대해 이러한 문제에 관한 확

실한 견해 표명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경우에도 물밑에서 전략적 경쟁을 이

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특별검사 활동이 진전될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거리 두

기를 더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지역 군비경쟁의 심화

전략적 경쟁관계 속에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군사력 확보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심화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선도적인 군사 기술을 보여주는 C4ISR 및 무인기술 미사일 방

어체계(MD)의 지역 내 확장을 모색할 것이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기술 개발과 방산·무

기 수출 협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일본도 미일동맹하에서 자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 나가며, 차

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 등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전반에서의 군비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최근 암시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의 파기도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INF를 체결함으로써 과거 미국

과 소련의 핵군축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중국의 핵전력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중국도 포함된 

다자 협정의 체결과 여타 국가들의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국제 체제 형성도 모색

할 것이다. 중국과 기존 조약 당사국인 러시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이 활용 가능한 수단

은 1987년 INF 이후 폐기했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재생산이다. 기존 INF와 달리 중국

에 핵전력 제한의 무게중심이 있으므로, 아태지역에서의 IRBM 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 동맹국들

과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양상의 미중 갈등과 중국과 해당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직적 리더십의 위험성

동북아 지역 내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군비경쟁의 가열 등은 리더십의 경직성 위험으로 더

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1인 지배 체제하의 북한,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사실상 제도화된 러

시아,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질서 진영의 미국과 

일본에서도 불안요인이 내재한다. 2000년대 들어 정상외교로 주요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은 동북아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2018년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정상외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정상외교의 하향식 문제 해결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리더십의 유연성

과 다원주의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의 리더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

인다. 경직적 리더십으로 강 대 강의 정책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역적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에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

이 2020년 재선을 위해 간간이 충격요법을 사용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이는 동맹국

인 한국도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군사행동의 본격 재검토, 대한 안보 공약의 급격한 

철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의견보다 한목소리를 

강조하는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이 자기중심적 리더십을 변화시

킬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략적 불신과 경쟁의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이 충동적 결

정을 내림으로써 갈등이 비화할 위험성이 있다.

미국 동맹국들의 방기 우려 속 각자도생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역 압력, 부담 분담 증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일본산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미 FTA 재협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단순한 안보협력이 아닌 금전적 효용성의 문제로 이

해한다. 미국의 세계 및 지역적 영향력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이 아닌 동맹국의 금전

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향후 동맹국들의 부담 증가분에 따라 해

당 국가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조정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구상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에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배경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 위협 제거와 함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경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계산

이 깔려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협상이 부진할 경우에도 한국이 군사적 부담을 떠맡아야 한

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단거리 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을 중

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의 중일 간 협력 분위기도 일본의 재팬 패싱(Japan passing) 우려에서 일부

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연대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을 선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일 모두의 협상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와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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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을 계속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을 한

미일 삼각 협력의 강화로 보는 한국 국내 일부 여론과 중국의 견제 심리는 한국의 선택에 장애요

인이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는 모순적 행보를 2019년에

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핵심 관건: 동북아 불안정의 한반도 역류를 방지

북핵 문제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주요 불안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북핵 문제 해결 과

정에서의 갈등이 동북아 전체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2019년에

는 정반대의 상황, 즉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한반도로 역류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주변국들

이 모두 동상이몽적 구상에 따라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성하는 데 치중한다면, 북미 

간 핵 문제의 대타결이 어려워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에 주변국들이 겉으로

는 공감을 표하면서 실질적 기여는 외면하는 형세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핵 협상이 재차 교착상태

에 빠질 경우 경직적 리더십 문제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남북 관계 개선 정책이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약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

아야 한다. 한미 관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고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다. 대일, 대러 외교의 경우에

도 협력 사안과 갈등 사안을 분리하고 공통적 관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과 기대 반 걱정 반의 한반도

■  2018년 평가

희망찬 출발, 아쉬운 마무리의 한 해

2018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유리된 채로 남아있었다. 대화의 움직

임은 활발했으나 그 방향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는 무관했고, 본질적 변화보다는 현상적 변화

에 그쳤다.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북한의 화려한 대화로의 복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과거 관

행의 반복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실제 

행보는 김정일 시대 못지않게 철저히 계산적이었다.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의 

경제정책이나 인권 상황, 그리고 협상에서의 무례한 태도 등은 여전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

선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대화의 동력은 아직 살아있지만, 한국 및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

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한 해였다.

2018년은 남북 간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된 해이기도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

로 물고를 튼 남북 관계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교류 확대로 이어졌다. 1월 

9일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으로 시작된 남북 

그림 1. 평양 남북 정상회담

출처: Reuters.



33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아산 국제정세 전망 201932

간 접촉은 여타 정부 부처들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수많은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는 적극

적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이 논의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감시

초소(GP)를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이 이루어졌다.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후속합의가 채택되어 군사적 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등

의 설정이 합의되었다. 그 밖에도 체육분과회담,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 삼림분과회담, 의료분

과회담 등 수많은 회담을 거치며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남북 관계의 빠른 진전과 달리 북미 관계 개선 및 비핵화 협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까지만 해도 조속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북미 간 

합의문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닌 원론적 내용만 담았다. 이후 6개월 넘게 협상이 진행되었

으나,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의사만 재차 표명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부분 폐기 등 맛보기에 불과한 비핵화만 진행했다. 한미 양국이 연

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

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0월 7일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북미 간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미 관계는 공조-불협화음-공조의 변화를 거쳐왔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

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던 한미 양국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종전선언 및 

제재 완화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체결 과정에서도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허술함을 노출하며 미국 측의 불만을 야기했다. 다행히도 한미 간 실무협의회가 

가동되면서 정책 공조가 복원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한 것은 대북정책만

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도 한미 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군사훈련의 일방적 취소 사유로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여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시

하는 많은 이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북한은 대외고립을 탈피하고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를 복원했다. 특히 세 차례의 북중 정상

회담은 북중 관계를 과거의 우호 관계로 회복시켰으며, 시진핑 주석은 제3차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를 입술과 치아의 관계를 의미하는 순치(脣齒)로 표현하기도 했다. 북중 교역이 증가하고 북

표 1. 2018년 남북 간 주요 합의문

일자 명칭 주요 내용

2018.01.09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관련 합의.

2018.01.15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남측을 방문하는 북

측 예술단의 공연 지원 관련 합의.

2018.01.17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관련 합의.

2018.03.20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관련 실무접촉 합의.

2018.03.29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18.0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 남북 관계 발전.

-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 한반도 비핵화.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2018.06.01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 협의.

2018.06.1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관련 사항 논의.

2018.06.18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논의.

2018.06.22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사항 합의.

2018.06.26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 관련 실천적 대책 

수행 합의.

2018.06.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 관련 실천적 대책 수행 합의.

2018.07.04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 합의.

2018.08.13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 점검, 실천적 문제 협의.

2018.09.19 9월 평양공동선언

-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  철도·도로 연결, 관광, 환경, 보건·의료, 이산가족, 문화·예술·체육 

부문에서 교류와 협력 증진.

-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2018.09.1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2018.10.15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  군사분야,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보건의료, 체육부문, 이산가

족 교류, 예술 교류 등에 관한 차후 실천방안 제시.

2018.10.22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진행.

2018.10.26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11개 GP를 11월 말까지 철수 및 완전  파괴.

2018.11.02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 서신 제출.

2018.11.07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전염병 유입 및 확신 방지를 위한 협력.

표 2.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관계 수립에 노력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자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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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경지역의 중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북중 간 경제협력 징후가 포착되었다. 러시아 역

시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 및 러시아의 표면적 입장과는 달리 

양국은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협력을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도 북한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과 같은 전통적 비동맹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쿠바와 협력을 

가시화하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북한 내부는 큰 변화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인 지배체제가 공고화된 모습을 보였다. 김

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인 인적 교체를 통해 권력 엘리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8년 한

해는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김정

은 위원장은 4월 21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의 노선을 “병진노선”에서 “경

제발전 노선”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경제발전 노선의 방향이 개혁개방이 아닌 자력갱생을 강조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비핵화 협상이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도 높은 유엔 대북 제재로 인

해 금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일부 지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

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다만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위기로 발전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

변 시설 가동과 일부 미사일 기지들의 움직임이 연중 목격되었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

정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로 퍼졌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합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

도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의 꾸준한 핵능력 증강은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을 택하겠다고 밝힌 

그들 자신의 주장과 상치된다. 이러한 핵 활동은 이미 북한의 지연전술로 정체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과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면서 북한의 실제 의도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보수 인사 및 단체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더디

게 진행되는 반면 남북 간 군사분야 부속합의 이행으로 한국군이 비교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

력이 제한된다는 안보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나 진보진영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

과하다고 주장하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연말에 접어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둘러싸고 여론이 갈라지면서 남남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의 한

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

는 집회가 함께 개최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은 남북 간 대화의 양적·질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지연되면서 

남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 간 속도의 차가 발생한 한 해였다. 비핵화 협상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핵 시설 신고·검증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한미

공조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북핵 해법과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 관한 양국 간 이견이 표출되었

고, 한국이 북한 편을 든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퍼졌다. 다행히 한미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이후 

표면적 갈등은 가라앉고 있다. 북한 내 경제 상황은 위기로 치닫지는 않는 듯하나 경제성장을 약

속한 김정은 정권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의 남남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여

론 수렴 노력은 여전히 미진하다. 그 결과 2018년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

안감이 공존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19년 전망

정세 전망의 주요 변수: 주변국 한반도 정책, 북한 내부 정세, 군사기술

지난 20년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좌우했던 변수들은 각국의 한반도 정책, 북한 내부 정세, 

그리고 북한의 군사 기술적 발전이었다. 2019년에도 이들 변수가 상호 작용하며 한반도 정세를 

만들어나갈 전망이다. 우선,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은 큰 변화의 조짐이 없다. 미국과 중국은 한

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경쟁을 이어가며 기존 대한 정책 및 대북한 정책을 그대로 추

진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며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

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도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북한 내부 정세 역시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국제

사회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경제 개방, 인권 신장 등의 획기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 없이 북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문제에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중요

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북한은 자력갱생만을 강조하며 주민 인권에 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목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결과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북한 내부로부터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

겠으나, 현재로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한 북한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 여부는 내년 정세의 돌발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

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첨단재래식 무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간 것으로 전해

진다. 아마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만약 재진입 기술, 즉 탄두 부분의 열 버팀 기술이 진전을 이룬다면 중요한 협상 카

드가 될 수 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만일 재진입 기술

을 확보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이러한 징후가 목격되지 않고 있기에 여러 돌발변수 중 하나에 불과

하다. 북한 역시 대화를 통해 미국과 타협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에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대화의 결렬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한 해가 될 전망

2019년은 지속적인 대화의 동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이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대화의 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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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인 지연전술을 전개하며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신고·검증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려는 협상 전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 방문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영변

에서의 신고·검증은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사찰단이 시료 채취 등과 같은 전

면적인 사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핵 물질 보유량을 파

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대외관계 개선을 이루는 ‘파키스탄 모델’

을 지향할 경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철저한 검증이다. 만일 북한이 끝내 신고·검증을 거부

할 경우 미국은 이를 비핵화 의지의 결여로 이해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의 신고·

검증 수용 없이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내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와 

뮬러(Robert Mueller) 특검 문제로 쉽지 않은 국내 정치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 들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일시적인 충격 요법을 선택할 수 있고, 북

한의 불완전한 비핵화 협상 카드를 전격 수용하는 의외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

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소요를 충족시키는 다른 형태의 대안을 제시할 경우, 예를 들

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과 같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를 양도하며 신고·검증을 

약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며 수용할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미국 내 반응과 한국 및 주변국의 입장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미국 의회나 전문

가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협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대단

한 성과로 추켜세우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하지만 “선신뢰구축”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

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의 본질적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정치적 이유로 미국 행정부

가 타협을 시도한다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불가능해진다. 

북한 정세는 늘 예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에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비상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완성

한다면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2006년 최초 핵실험 이후 2009년, 2013년, 2016년 등 

주기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해온 북한의 행태는 기술적 발전을 검증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의 마지막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경우 북한은 이를 증명해 냄

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이 실패로 귀

결될 수 있다는 압박카드를 사용하며 일시적으로 긴장이 조성된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보

다 유리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 왔던 대미 압박카

이어가나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

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미 남북 관

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부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 달

래기를 시도할 것이나,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

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튼튼하게 이어오던 한미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

에 서게 될 것이다.

● 남북 관계: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북한의 압박 심화

남북한 당국 모두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로 제한된 경제 분야

의 협력을 제외한 많은 협력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문화, 체육, 삼림, 보건 등 분야에서의 교류는 

2019년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사분야에서도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 담긴 서해 평화수

역과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될 것

이다.

한편,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북한

산 석탄 반입과 이란 제재 문제로 한국의 일부 기업이나 금융권은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

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따를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에 있다. 북한이 한국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한국 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 올 것이다. 대북 제재 속에서 북측의 요구가 강해진

다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북측은 빈손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에 상당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한국 정

부가 경제협력을 약속한다면 미국으로부터의 강한 압박에 부딪힐 것이다. 반대로 경제협력을 약

속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 북미 관계: 대화 기조 유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향방 좌우

북미 관계는 커다란 진전이나 파행 없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는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

어갈 전망이다. 북한은 끝내 의미 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시

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대화의 판이 깨질 경

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군사적 선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적어도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감수하며 작전을 감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화

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한

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방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대화에서 먼저 이탈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도 되도록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행보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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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핵능력을 증강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군사훈련을 재개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한다면 중

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

과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다 해도 3월 예정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대화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이나 7월까지도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책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내 여론 악화를 더 이

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

련을 재개할 수 있다. 바로 이때가 북한에게 있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한 재진입기술 증명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재진입 기술 확보와 미국의 군사훈련 재개라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지만, 내년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

을 정리해보면 내년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는 위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한미 관계: 정책공조에 대한 미국의 압력 강화

2019년은 한미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뒤의 재선 과

정까지 생각하며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그 속에서 동맹국 한국의 지지를 요구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 있는 행보를 취하려 할 것이지

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다

표 3. 2019년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변수 및 징후 가능성

순조로운

비핵화

•북한의 신고검증 수용

•미국의 단계적 제재 완화

•고위급/실무급 대화 개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실질 진전

•(변) 김정은 결단

•(징) 별다른 징후 없음
매우 낮음

성과없는

협상 지속

•지속적인 대화 기조 유지

•고위급/실무 대화 부재

•2차 북미 정상회담 지연

•(변) 새로운 변수 부재

•(징) 북미 대화 지연

•(징) 주변정세 불변

높음

검증없는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치 위기

•북한의 제안(장거리미사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북한 셀프 비핵화 수용

•(변) 트럼프 결단

•(징) 미국 내 여론 악화

•(징) 뮬러 특검

•(징) 북한 핵능력 강화

낮음

군사적

긴장 조성

•성과없는 협상 지속

•미국 8월 UFG 재개

•북한 장거리미사일 실험

•단기적 긴장조성 후 재협상

•(변) 트럼프/김정은 결단

•(징) 북한 핵능력 제고
매우 낮음

면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입지가 강해질 것이지만, 비핵화가 지연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선택받

게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향후 한국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군사분야에서는 한미 간 공조가 상대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모두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1월 말부터 북한의 비핵

화 지연에 따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가 논의될 것이며,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

이다. 2월 중순까지 북미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재개 카드를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3월 훈련 재개는 미국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클 것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2019년 내내 북한과 긴장상황을 이어가는 상황도 상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의 훈련은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내 악화되

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경우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연기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

인지는 불투명하며, 이를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 정부는 군사훈련 연

기를 선호할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한미 간 마찰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북중, 북러 관계: 정상회담 개최 및 협력 강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

고자 시도할 것이다. 2019년에는 중국과의 제4차 정상회담이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등으로 미

국의 제재망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역시 미국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추이를 살펴 가며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및 북러 협력에서 비핵화 방안과 경제협력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

선언이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중러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크다. 그 보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대미 관계와 유엔 제재문제와 연계되어 공개적으

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며, 노골적인 제재위반이 아닌 은밀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2019년 교황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역설적으로 교황 방문이 북한의 인권문

제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톨릭 선교라는 종교적 임무,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

의 적극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교황의 방북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황의 북한 내 행보와 관련하여 북한 내 종교적 자유나 인권 상황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

되며,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전망이다.

● 북한 내부 정세: 충성경쟁 속 자력갱생을 강조

북한 내부 상황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

원장의 1인 지배체제는 별다른 도전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김여정의 역할이 계속해서 부각

될 전망이다. 권력 지형 역시 최룡해, 황병서, 조용원 등 조직지도부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간 수많은 인사 교체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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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진

전을 희망하지만, 한미공조가 흔들릴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외교적 파급효과로 인해 결국 후자를 

택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든 한국은 자유주의적 기본질

서의 틀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비핵평화, 공동번영, 민생인권을 목표로 튼튼한 한미공조 기조하에서 일관

성 있는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대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고, 북한의 장거

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돌발 요인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적인 인적 교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사조에 물들 수 있는 일부 대

외관계 일꾼이나 경제 일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인사들이 숙청되는 소규모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일 것이다. 북한 경제를 외부 간

섭에 취약한 개혁·개방으로 이끌기보다는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자력갱생을 추진할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은밀한 원조가 예상되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속해서 악화될 전망이

다. 경제의 체질적 개선 없이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름철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원 배분의 후순위에 위치할 지방 시골지역에서 인도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꾸준히 핵능력과 군사능력을 발전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핵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핵능력 동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제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도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장사정포 등을 생산하며 북한 나름의 전력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군과 관련

하여 2019년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병력감축이 될 것이다. 이미 건설사업에 상당수의 인민

군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상

황에서 재래식 전력까지 대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선제적인 병

력감축을 한다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간 재래식 군사적 신뢰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 사회: 남남갈등 우려 지속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경

우 한국 사회 내 커다란 갈등을 몰고 올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와 이를 반

대하는 단체는 물리적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반으로 나뉠 것

이고 이는 다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열

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 비핵화 행보를 할 경우 답방을 지지하는 측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

지만 그 반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반대 운

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다양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한국 내 여론 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한국 내에서 더 이상 우호적인 사안이 아니다. 또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서해 평화수역 설정 과정에서 북방한계선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이견이 표출될 것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 등면적 원

칙을 포기할 경우 심각한 남남갈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해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

수역 설정은 최대한 모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비핵화 공조와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택해야

2019년 내내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대북공조와 한미공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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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여기에 2397호는 50만 배럴로 대폭 감

축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총 석유량은 450만 배럴로 50%가량 축소되

었고 정제유의 경우는 약 88% 줄어들었다.

중국 해관의 북중 무역 데이터는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

한된 정보이지만 이를 전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인 운송수단, 철강

류, 전자기기 및 기계류가 위의 표 1에서 전년 대비 83%에서 97%까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12월까지 해당 품목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수입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이와 같

은 철저한 제재 조치 이행은 2018년 1월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해관은 2분기 이후 더 이상 부문별 무역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 상

황은 1분기와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8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중국의 대

북 수출은 38%, 수입은 88.1%가 감소하였다. 이는 1분기에 중국의 대북 수출입 규모가 각각 

42.5%와 88.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1분기 대비 중국의 8월까지의 대북 수출액이 소폭 증

가한 것은 3월 이후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해진 것에 비추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약

간 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시경제와 생활경제의 공격적 운영

2018년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면서 북한은 내부 경제 안정화를 위해 거시경제

와 주민 생활경제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대북 제재하에서 

외화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생필품의 수입을 상당 부분 축

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실제로 취한 정책은 이와 전

혀 달랐다. 북한은 외화 수급 안정보다는 단기적 실물경제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거시경제와 

생활경제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실물경제 정책은 불

법 석유제품 환적의 증가, 환율 및 쌀 시세의 안정화, 생필품의 적극적 수입 등에서 잘 드러난다.

한계에 가까워진 북한 경제

■  2018년 평가: 민생 중심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운영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해였다. 1월 1일 신

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의 도발 사이클을 중

단했고,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8년은 북한이 민생 중심의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한 한 해였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특히 선제 타격 가능성이 주효했다. 이와 더불어 점차 심화된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 수급의 어려움과 에너지 등 주요 물자의 수입 차단도 북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정권이 예상보다 일찍 도발을 중단하고 외교 공세로 전환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

도 중요하였다. 2017년 중반부터 지속해서 적십자 회담 및 군사회담 등을 제안하여 북한에 대화

의 문을 열어놓았고, 평창올림픽 초청을 통해 북한이 자연스럽게 도발에서 대화로 전환할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3월 정의용 특사의 방미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

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외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

다. 이에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 중이며, 9월 이후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련국

들을 압박하고 있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합의 후 제재 완

화 속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대북 제재가 북한 수출입에 미친 효과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유엔 안보리는 다섯 개의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3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2016년 11월 2321호, 2017월 8월 2371호, 2017년 9월 3일 북

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2375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7년 11월 말 북한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2397호가 통과되었다. 특히 2397호는 농수산물과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얻는 수입 등을 차단하고, 기계류와 부품, 전자기기, 철강재, 건축자재 및 철도와 자동차를 포함

한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였다. 이전 제재가 북한의 수출만을 겨냥했다면 2397호는 북

한의 수입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의안 2397호는 또한 북한이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 50만 배럴, 원

유를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 경제는 평상시 단둥-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 

400만 배럴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450만 배럴의 정제유가 필요하다. 결의안 2375호

표 1. 안보리 결의안 2397호 채택 이후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북 수출 변화

품목 (코드)

수출액 (단위: 1천달러)

증감률 (%)

2017 1Q 2018 1Q

운송수단 (HS 87) 52,774 1,858 -96.5

광물유류 (HS 27) 27,732 4,633 -83.3

철강류 (HS 72) 17,886 290 -98.4

전자기기 (HS 85) 90,373 7,582 -91.6

기계류 및 부품 (HS 84) 49,990 6,866 -86.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45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아산 국제정세 전망 201944

한 당국은 제재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달러화(Dollarization)를 통해 잘 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쌀 시세도 마찬가지로 안정세를 보인다. 북한 내 1kg당 쌀값은 2017년 12월 4,800~5,200

원에서 2018년 11월에는 5,000~5,2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표 3 참고). 같은 기간 한국 내 

쌀값이 전년 대비 37%가량 급등한 것과 비교한다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에 상당

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에서 공개한 통계자료에서도 북한 당국이 공격적으로 실물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5, 6은 북한이 의식주 관련 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생필품인 유지류, 과일과 견과류 등의 수입량이 2017년 동분기 대비 크게 늘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고). 수산물의 수입은 비록 2017년 동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대북 

제재 실시 이전인 2016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다(표 5 참고). 이는 건축 자재, 플라스틱 제품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였다(표 5 참고).

반면, 의류 부문의 수입량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1분기 의류 수입은 2017년 

동분기 및 2016년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감소했다(표 6 참고). 이러한 감소세는 내부 공

급량에 의한 수입 대체로 설명될 수 있다. 의류 제품은 북한 위탁가공무역의 대표 수출품으로, 제

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현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대상 의류 제품이 내부 수요를 충당하

는 데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과 적극적인 생필품 수입 정책으로 대북 제재하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 사태가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김정은 위원장의 반복적인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

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북 제재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장마당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필품과 연료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

두하지 않았고 장마당 폐쇄 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 당국의 공격적 경제정책이 제재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는 데 성공한 것은 

북한은 올해도 석유 제품의 수급 차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해상에서 선박 환적을 이용해 

상당량의 석유제품을 밀수했다. 선박 환적이란, 석유제품을 공해상에서 다른 국적 선박으로부터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북한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규모는 상당하다. 미 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8년 1월에서 5월 사이 

북한은 총 89차례에 걸쳐 최대 18만 톤의 석유 제품을 선박을 이용해 환적했다. 이는 안보리 결

의 2397호에 7만 톤으로 제한된 수입 가능량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북한 유조선의 적재치를 

최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보리 결의상 허용량을 초과한다. 북한은 선박 환적 조치로 

올해 석유 수급 부족량 중 약 45%에서 67%가량을 해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2 참고). 북한

의 대규모 선박 환적과 석유 사용 절감 조치 등으로 북한 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2018년 중

반 들어 안정되었다(그림 2 참고).

북한이 거시경제와 생활경제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율과 쌀 시세의 안정

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 NK(Daily NK)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

터 올해 11월까지 북한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8,000원에서 8,150~8,200원으로 2~3%가

량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북한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

그림 1. ‘샹유안바오’호와 ‘명류1’호 간의 석유 불법 환적

출처: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Twitter.

표 2.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유 수급 추정치

적재치 기준 톤 배럴 총 수요 대비(%)

50 % 236,818.8 1,823,504.8 44.7

75 % 355,228.2 2,735,257.1 67.0

자료:  NK news.

그림 2. 평양시 휘발유와 디젤유 시세 (16년 11월 30일~ 18년 11월 18일)

출처: N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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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일본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유령선의 숫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계속 고달플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전망: 제2의 ‘고난의 행군’?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 김정은식 경제정책

2018년 북한의 민생 중심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운영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외화를 보유

하고 있거나 미국과 핵 협상이 북한에 유리하게 타결되어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9년에도 거시경제와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예년 수준의 석유와 생필

품을 수입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지탱할 외화 수급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정확한 북한의 외화 보

유고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북한 경제가 한계에 다다를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

렵다. 만약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북한은 외화 수입 증가, 즉 제재 완화에 자신들의 정치외교

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 경제가 한계에 가까워진 조짐은 이미 일정 부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

상회담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북한은 9월 이후 대북 제재 완

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북한이 정치적 목표인 평화협정에서 멀어지고 제재 완화에 집착하는 모

습에서 북한경제의 외화 수급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에 북한과 

미국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제재 국면의 장기화를 대비해 생활경제를 지탱

하는 의식주 관련 수입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시

북한 원/달러 환율 쌀 시세

평양 신의주 혜산 평양 신의주 혜산

2017-12-14 8,000 8,000 8,025 4,800 4,900 5,200

2018-06-05 8,100 8,180 8,120 5,030 5,010 5,050

2018-11-13 8,190 8,140 8,200 5,000 5,100 5,175

표 3. 북한 원/달러 환율과 쌀 시세 변화 (단위: KPW, 북한 원화)

자료:  Daily NK.

표 4. 중국의 대북 수출 변화 - 유지류 및 과일과 견과류

품목 (코드)

수출액 (단위: 1천달러)

증감률 (%)

2017 1Q 2018 1Q

유지류 (HS 15) 20,520 34,635 68.8

과일과 견과류 (HS 08) 21,871 35,540 62.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품목 (코드)

수출액 (단위: 1천달러) 증감률 (%)

2016 1Q 2017 1Q 2018 1Q 17년 대비 16년 대비

인테리어용 내외장재 (HS 69) 5,825 8,714 6,169 -29.3 5.9 

가구와 건축용 목재 (HS 94) 8,114 11,656 8,509 -27.0 4.9 

수산물 (HS 03) 13,974 32,631 17,365 -46.8 24.3 

플라스틱류 (HS 39) 34,795 44,229 41,051 -7.2 18.0 

표 5 . 중국의 대북 수출 변화 - 건축자재 및 수산물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품목 (코드)

수출액 (단위: 1천달러) 증감률 (%)

2016 1Q 2017 1Q 2018 1Q 17년 대비 16년 대비

의류용 천 (HS 60) 12,595 22,813 10,110 -55.7 -19.7 

의류: 코트 등 (HS 61) 21,647 34,152 10,732 -68.6 -50.4 

표 6. 중국의 대북 수출 변화 – 의류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그림 3.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평양 시민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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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완화해 주길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미국의 2차제재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2차제재 위협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남북경협 계획을 계속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2차제재 적용은 2018년 들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 주

민이나 법인, 조선노동당 및 북한 정부의 이익 행위에 기여한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

상을 확대하였다. 지난 10월 미국은 북한을 위해 무기와 사치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사업가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최근에는 한국 은행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는 남북대화가 한국 재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한국 기업들이 제

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제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미 금융당국은 우방 금융기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

하기 시작하였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은 대

북 제재 관련 미 당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홍콩상하이은행(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HSBC)도 2012년 미 금

융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등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대

한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19억 달러의 벌금을 문 전례가 있다.

MUFG와 HSBC사례는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다. 작년 한국남동발전 등이 국내 수입업체

를 통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 석탄을 수입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미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 대상인 석탄 거래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국내 금융기

관을 통해 거래대금이 북한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될 경우 미 당국의 행정조치가 예상된다.

■  제재와 협력의 기로에 선 한국 

2018년 북한 경제는 예상 밖의 강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였다. 수입의 40%와 수출의 

90%가 차단되는 포괄적 경제제재로 외화 수급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지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제재는 효과

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북한의 경상수지 악화와 

외화보유고 축소로 이어져 예상보다 빨리 북한 경제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

을 이용한 불법 석유 환적은 주요 외화 유출 요인 중 하나로 석유 판매자가 북한에 위험 프리미엄

을 요구하면서 해상 환적 석유 단가가 예전 수입단가보다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근 들어 북한이 제재 완화를 특히 집요하게 요구하는 모습은 제재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가 

한계 상황에 봉착할 것을 북한 정부 역시 잘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판을 흔들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문제는 북

한이 미국과 극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이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신의주 화장품 공장, 청진 가방 공장, 중평리 채소 온실농장, 12월 

원산 구두 공장 등 생활경제 현장을 지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집계하

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현지지도 행보는 총 57건 정도로, 그 중 민생 관련 현지지도의 

횟수는 47건에 달한다. 민생 지도 건수가 군 시찰 건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은 김정

은 위원장이 생활경제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재의 장기화

북한은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정받고 제재도 완화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 상황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가 이뤄지더라

도 북한이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석권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비핵화 합의 없이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트럼프

에 비판적인 공화당 의원이 다수 포진한 상원과 여소야대 하원은 비핵화 관련 더 높은 수준의 합

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제재 완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데 상당한 시

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다수의 제재 근거와 2차제재가 결합되어 있어 

관할권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의 수가 많다. 이란 사례에 비춰 볼 때 북한과 미국 간 핵 합의는 

비핵화 관련 제재만 포함하고 기타 제재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핵 개발 외에도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추가로 존재한다. 첫

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둘째, 인권 유린, 그리고 셋째, 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이다. 이

러한 제재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하였고 수출 통제 대

상국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제재를 받는 E급 국가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식료품과 의약

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반입에 있어 해당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초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하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B)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미국의 국제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해제되기 위

해선 미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이 더 이상 테러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유린은 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한 정권은 12여만 명의 해외 노동자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파견해 연간 4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얻었으나, 최근 유엔 제재로 인해 상

당수가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이다. 설사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인권 개선 없이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재 해제가 가장 힘든 부문은 돈세탁 관련 조치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돈세탁 우려 대상국

으로 지정되었던 미얀마의 경우 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서 해제도 아닌 유예를 받는 데 4년이

란 시간이 걸렸다. 4년이란 기간 동안 미얀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

우는 완전한 해제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상반기에도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제재 유지와 완화 사이에 놓인 한국의 입

장은 더욱 궁색해질 것이다. 한계에 가까워진 경제상황 때문에 북한은 더욱 한국이 제재를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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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변화를 맞이하는 미국

■  2018년 평가

트럼프의 2018년 업적

2018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논란 및 스캔들로 떠들썩한 가운데 의미 있는 정책

적 성과도 이루어 냈다. 뮬러(Robert 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로 과거 트럼프 대통

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헨(Michael Cohen)과 선대본부장이었던 매너포트(Paul Manafort)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세력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는 하지 못했던 세금개혁과 규제완화를 강행하여 기업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실업률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4% 미만이 되었고 분기 성장률도 전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사로 고서치(Neil Gorsuch)와 캐버노(Brett 

Kavanaugh)를 임명하여 보수파가 다수를 이루는 대법원 구성 유지에 성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철폐하

고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이 제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과 같은 다자무역

체제와 파리기후협정, UN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 등 다자기구로부터의 탈퇴를 강행했고 동맹국

들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며 국방비 분담액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의 

경쟁국들을 상대로 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란 핵 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무효화하고 제재를 재가동하였으며,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러

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10월 중거리 핵전략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면서 미러 관계는 대립 국면에 접어

들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직후 약속한 바와 같이 힘에 기반한 외교와 동맹관

계의 조정으로 미국의 “위대함”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 문제는 2017~2018년 사이 완전히 변

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미

국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한반도는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남

북은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고, 북미는 6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비핵화 문

제는 상당한 실질적 변화나 진전은 없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2017년과 사뭇 달

라졌다. 한미 관계도 내부의 정치적인 위기로 2017년의 미해결 과제들이 2018년 실무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등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개

정협상은 3월에 종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안보협의회

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한미 간 공조로 진행하기로 매듭지어졌다. 방위

완화되기도 전에 다시 복원될 수도 있다.

2019년 미국으로부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북한은 결국 한국이 독자

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지원을 재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2019년 남북대화의 초점은 더 이상 긴장 완화와 교류가 아닌,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2차제재 적용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가 과연 북한의 요

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018년 북한이 비핵화 여부의 기로에 섰다면, 2019년에는 

한국이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라는 양자택일의 기로 앞에 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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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11월 30일 잠정 공개된 선거결과에 따르면 상원에서

는 공화당의 의석수가 2자리나 더 많아졌다. 하원의 경우, 약 640만 개에 달하는 표 차이에도 불

구하고, 여당인 공화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총 37석만 줄었다. 1994년의 경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약 500만 개에 달하는 표 차이로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야당에 뺏겼던 것과 대조된다. 

더 놀라운 결과는 상원에서 나타났다. 야당이 여당에 비해 약 1700만 표를 더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여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오히려 2개 늘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

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이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았

던 텍사스 주에서도 놀라운 박빙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논

란이 되는 행동 및 발언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년 뒤에 다가올 대선을 고려할 때 

공화당에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

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20년 재선을 치르게 될 2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비해 더 많은 숫자이다. 이 의원들이 공화당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저버릴 가능

성은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이와는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민주당이 하

원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갖게 되었기에 대통령의 권력에 맞서는 도

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원 위원회들은 청문회는 물론 수많은 조사 및 소환장들을 

백악관과 관부(官府)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이루어낸 새로운 정책적 변화는 이

처럼 차기 의회에서는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보험 폐지나 이민정책 개혁에 관한 법안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

히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반응은 트럼프 행

정부 초창기에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트럼프의 독단적 행동을 가만히 

비 분담 협정과 대북정책 공조에 관한 여러 과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한미 관계에서 부분적인 성

과를 거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019년 전망: 갈등과 변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들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했지만,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대대적인 참여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

악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로 돌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합법

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원이 마찰을 일으킨 가능성이 커져 추가적 개혁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동일하게 행정명령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모든 정책 사안들이 막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와 백악관의 갈등이 깊어지며 대

부분의 정책 사안들은 정체된 상태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로 여소야대 시대 개막

이번 중간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제 호황은 선거 

결과를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 정치 구조 또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상원의 경우 이

번 선거에서 재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의원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9명이 공화당, 그

리고 2명이 무소속이었다. 재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

프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다. 하원 선거도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민주당

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특히 2012년과 2016년 모두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인 플

로리다,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인디애나 주에서 공화당이 선전했다.

2018년 중간선거는 달랐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표 1. 역대 중간선거 전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석 변화

년도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 선거 

전·후 

여당 

의석수 

차이

여·야당 

표 차이
하원 표

하원의석

하원 표

하원의석

선거 전 선거 후 선거 전 선거 후

1982 레이건 27,704,312 192 166 35,284,473 269 243 -26 -7,580,161 

1990 H. W. 부시 27,596,256 175 167 32,463,372 260 267 -8 -4,867,116 

1994 클린턴 36,569,698 176 230 31,609,829 258 204 -54 -4,959,869 

2002 W. 부시 37,332,552 221 229 33,795,885 212 205 8 3,536,667 

2010 오바마 44,827,441 179 242 38,980,192 256 193 -63 -5,847,249 

2018 트럼프 49,654,316 237 200 56,096,960 196 235 -37 -6,442,644 

표 2. 역대 중간선거 전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석 변화

년도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 선거 

전·후 

여당 

의석수 

차이

여·야당 

표 차이
상원 표

상원의석

상원 표

상원의석

선거 전 선거 후 선거 전 선거 후

1982 레이건 22,412,928 54 54 27,899,651 45 46 0 -5,486,723 

1990 H. W. 부시 16,494,624 45 44 17,907,544 55 56 -1 -1,412,920 

1994 클린턴 28,613,349 43 52 25,234,942 57 48 -9 -3,378,407 

2002 W. 부시 20,626,192 49 50 18,956,449 49 49 1 1,669,743 

2010 오바마 32,680,704 41 47 29,110,733 57 51 -6 -3,569,971 

2018 트럼프 34,424,948 51 53 51,554,612 48 47 2 -17,12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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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여러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물론 북한과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지

만, 외교적인 관여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자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관

료들을 통해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최근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Michael R. Pence) 부통령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를 확인하고 관련 장소를 사찰

할 수 있는 계획과 핵무기 폐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과거 정부

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관여와 대화로 추진하되, 제재 완화나 평화

협정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는 한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와 싱크탱크들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협

박이나 군사적 조치보다는 관여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 문

제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초당파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

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나,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조심

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트

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

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북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원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 감독법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을 발의하여 백악관과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접근 방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싱크탱크와 NGO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러한 논평이 미국 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두고 볼 문제이지만, 

만약 여론이 바뀐다면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의 기존 접근 방식과 관여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과격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도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에서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강경론자로 교체된다면 미국은 보다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중동: 평화와 제재 사이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해온 중동 정책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미국은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위터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암살 사건에 대한 사우디 왕실의 책임을 은폐하는 글

을 올린 사실이다. 다른 어떤 정부하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정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 준다. 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고, 행정부와 하원의 마찰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의회와 대통령 간 갈등이 커질수록 대통령의 정책 사안들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경우 주요 정책 사안이 관료들에게 위임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의 익명 기고문이나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저서에서 잘 나타나듯이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이한 입장

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료

들과 대통령 간 관계도 문제될 수 있다.

대외 정책의 향방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하나는 기존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내부 상황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것이다. 현재 미

국이 실시 중인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 그리고 의회와 싱크탱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며, 만약 의회의 견제로 인해 외

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배역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내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환경과 다른 국가들

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 미국은 원칙대로, 북한은 트럼프 멋대로?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북한을 목도하며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실무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는 없었지만, 6월 

그림 1. 2018 미국 중간선거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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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관계: 위기와 변화 사이
● 한국과 미국

지난 한 해 동안 북미 관계가 개선되며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한 단계 높아졌지만 예상

외로 한미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지난 3월에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고 방위비 분담 협상도 그다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된 여러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한미공조에 관한 문제들

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올해 해결되지 못하면 2019년으로 넘어갈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지난 3월 27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

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의 결과 문서 서명으로 종결되었다. 9월 24일 문재인 대

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고,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

우 이번에 타결된 FTA 개정안은 기존 미국 국내 법령상 개정 및 수정을 요하지 않기에 의회 비준

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FTA 개정 협상으로 양국 간 통상관계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언론에서 강조되는 측면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자

동차 수입쿼터가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확대되며 이들 수입품들은 미국 내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204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의 소송 남용 방

지 조항을 얻어냈다. 즉 정부 정책이 단순히 투자자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

기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미국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한미 FTA로 인해 면제되는지 미국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

령은 미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2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미 상무부의 보고 내용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품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문제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춰

지거나 실패한다면 한미 통상관계는 2019년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쉽게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1991년에 시작되어 5년 주기로 반복

되는 이 협상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602억 원

이다. 물가상승률로 인해 매년 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4%씩 늘어났다. 현재 방위비 내역 중 인

건비가 약 3710억 원으로 전체 분담금의 약 40% 정도이고 군사 건설 부문은 약 4442억 원에 

달한다. 군수지원 품목은 나머지 1450억 원을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분담 비율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번 협상으로 한국의 분담 비율이 100%가 되

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진 않겠으나, 미국이 기존에 비해 높은 분담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마저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

군 주둔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자산에 대한 비용은 개별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분담 

요하게 여기는 중동평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안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을 이르면 2018년 말, 늦게는 2019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2019년에 진행될 선거 이후로 미루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든 미국이 구상한 중동평화 협정이 유효하려면 아랍 국가들의 지지가 절대적

이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반미 테러 조직들을 견제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이

란 핵 협정을 무효화한 것은 이란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테헤란이 헤즈볼라

(Hezbollah), 하마스(Hamas), 알카에다(al-Qaeda) 같은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시리아 내전과 

예멘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와 무함마드 빈 살만

(MbS)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스라엘 총리와 사우디 왕세자는 국내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빈 살만과 네타

냐후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결과로 여소야대 의회 구도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란에 대

한 제재는 강화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아니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미중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과 11월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한과 무역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며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 및 상공 비행 자유 

작전 등의 군사 조치와 일방적인 관세 인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을 놀라게 

한 것은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

세를 부과한 사건이었다. 중국은 2018년 8월 미국산 농산품과 자동차 그리고 수산물에 16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양국은 보복관세 외에도 각종 규제로서 상대국 기업들을 압박했고 이로 인

해 미중 관계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관한 의회의 입장은 초당파적이다.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몇몇 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들이나 언론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무역관계는 핵심적인 선거공약이었으며,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 관련 이슈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워싱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트

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별한 사안이나 중국 정부의 반

응에 따라 임시적·부분적으로 미중 간 협력도 가능하지만,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

국은 아태지역 질서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

석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를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

고 있다. 이는 일종의 신냉전시대로 이어져 다른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

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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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

미일 관계는 미-유럽 관계와 다를 것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는 좋아 보이나, 일본은 미국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지 못했고 무역확장법 

232조상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미국은 한국과 협상을 마친 뒤 2020년 미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에게도 동일한 조건

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도쿄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본은 다차원적인 외교를 활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외교

적 차원에서는 미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중일과 러일 관계의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일본 북부지역

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10월에는 중일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

으며, 아베 총리가 일본 국가 수장으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번 중

일 관계의 전환점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과 다양한 경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국가안보 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2.0%로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으

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서 미국-호주-인도와의 협력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기도 한다. 일본은 CPTPP, 

RCEP, 일본-유럽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과 같은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수립 중이며 미국과 양자무역협상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방향은 2019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한국의 선택

미국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고려하면 2019년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북한과 한미동맹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남북협력을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한미공조를 깨

고 남북협력을 가속해 북미 협상에 원동력을 일으킬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북한이 과거에 

이러한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맺은 조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하고 동맹 관리 차원에서는 미국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만큼 일본이 선택한 전략을 활

용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

이는 동시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방법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리스크와 중동에서 문제시되는 이란과 미국 간 갈등도 고려해

야 한다. 이 두 가지 변수가 한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들과 위험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이익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비율을 더 올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협상이 2018년 안에 타결되지 못한다면 기존 협

정은 만료되고 새해에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래연합사령부에 한국군 4성 장군을 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부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작권 전환 이후 한

국은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구비할 것, 2) 국지도발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할 것, 3)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갖출 것. 전자의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2021년까지 매년 8%씩 인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공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남북협력을 강

화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

는 한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과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의 모순된 발언만 비교해도 한미가 북한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의 소리가 일치해야만 비핵

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한미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대사는 “남북 관

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10일 국

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장관이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례로부터 한미 간

의 조율과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과 유럽

예상대로 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의 범대서양 관계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트럼프 대

통령은 유럽과 새로운 무역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국가들의 최소 국방 지출을 현 GDP 대비 2.0%에서 4.0%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25일 유럽위원회의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미국의 LNG와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리고 미-유럽 무역협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은 새로운 보

복관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했거나 준비 중이다. NATO는 2018년까지 29개 회원국들 가운데 

8개 국가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는 미

국을 대신할 유럽군사연맹을 설립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

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유럽의 범대서양 관계가 쇠퇴하기 시

작했다는 사실이며, 내년에도 동일한 궤도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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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중국 그리고 한중 관계

■  2018년 평가: 대내외적 도전 과제의 부각

시진핑 1인 지배체제와 공산당 독재의 강화

중국에게 있어서 2018년은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의 원년이었고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

하는 해였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장애에 직면하면서 성취한 영광보다는 위기와 도전이 

부각되는 한 해였다.

2018년에 들어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18년 3월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헌법 수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연

임제한을 철폐하였다.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장기집권의 꿈을 위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시진

핑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은 개인숭배와 우상화 조짐으로 나아갔으며, 공산당의 지도력이 지속적

으로 강조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당이 모든 것

을 이끄는 공산당 독재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 속에 시진핑 우상화와 공산당 독재에 항

거하는 조짐들이 나타났으나 ‘찻잔 속의 돌풍’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민

영기업 인수 확대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Ma Yun)의 은퇴 등으로 민영기업 퇴진 논란이 일

었다. 아울러 신장 위구르족과 기독교에 대한 종교 억압 논란이 일었으며 관료, 기업인, 언론인, 

연예인 등이 갑자기 구금되거나 사라지면서 공포 통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한 해였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와 일대일로의 파열음

2018년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탈피하여 주동작위(主動作爲)와 분발

유위(奮發有爲)를 더욱 본격화했다. 그러나 2018년 봄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휩쓸리

면서 곤경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

를 부과하였고 이는 중국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

역전쟁의 실체는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전쟁이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

역전쟁 표적은 첨단기술에 쏠려 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가 과녁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역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등 순조롭지만

은 않았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을 중심으로 중국의 장밋빛 계획에 동조

하던 파트너 국가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반중 정서를 드러내고 하차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

대일로의 한계가 드러나는 한 해였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초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정상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6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남중국해 마찰과 군사력 증강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겠

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고 천명한 중국은 올해 각종 신무기를 동원

해 군사 굴기(堀起)를 가속했다. 중국은 올해 초에 산둥반도를 비롯한 세 곳의 공군기지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을 실전 배치했다. 특히 젠-20의 산둥반도 배치는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F-35 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001A형 항

모의 해상 시험을 비롯하여 올해에 신형 핵잠수함, 조기경보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

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을 공개하거나 실전 배치했다. 특히 10월에는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 40m까지 근접하면서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증강된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력을 강화해 미래에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정면 경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2019년 전망: 영광과 좌절의 갈림길에서

우선과제로 떠오른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중국에 있어 2019년은 ‘중국몽(中國夢)’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영광의 한 해가 될지 아니면 대내외적 도전과제에 발목 잡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좌절

하는 한 해가 될지 관건의 시기가 될 것이다.

2019년에 중국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중 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관리

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는 비단 대외관계뿐 아니라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에도 심각한 영향

그림 1. 남중국해 미국 중국 군함 초근접 대치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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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 2019년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게 된다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출혈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반격 

카드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는 중국지도부의 최대 고민거리이다.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적

당히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모

색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미중 관계가 지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립과 마찰은 불가피하나 양

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鬪而不破 ·투이불파)는 중국지도부의 원칙에 따라 대미 정

책이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중국의 손에 있지 않고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주도하

는 새로운 국제규범과 국제질서 형성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하거나 간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히

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부상하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도전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억압하는 정책을 통해서라도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유지하겠다

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인식과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지정학적 거대전략으로서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의 등장이고, 미중 양자 관계의 측면에서는 무역전쟁의 촉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간의 대립과 마찰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진핑 주석은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태어난 혁명 후 세대로서 중

국의 국력 상승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최고지도자로서 그의 정치적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배경과 성향은 중국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

는 ▲종합국력 증대에 따른 자신감 상승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강대국에 대한 열망 ▲국제질서

와 국제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 그리고 강군의 꿈 등을 강조함으로써 강한 민족주의와 공세적 외교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도전 세력의 부상에 강한 거부

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중국과 미국 간 타협과 양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며, 2019년

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미중 관계의 평화적 공존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대미 견제력 제고

중국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불투명해질수록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에서 영향력

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는 데 힘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변국과의 관계 정

상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9년에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직접 충돌 중인 미국,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

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중국해에서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중국의 입

장에서 대립 일변도의 중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주변국 외교의 강화 

및 운명공동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 상황의 주변국 관계에서는 매우 시급하다.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중국 측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도 중국처럼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안보 역할에 대한 불확

실성이 커지고 트럼프 정권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중일 관계 개선은 대미 교섭 카드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이다. 또한 일본의 재계는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 역시 일본 정부에 중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문을 열었으며, 양국 정상은 해외인프라 투자를 위한 50여 건의 공동 진출에 합의

했다. 중일 관계는 내년에 더욱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9년 6월 오

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양

국 관계는 2012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적극 관여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한

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으로서는 2019년에

도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진

핑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가속화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등으로 

상당 기간 소원했으며, 북한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비난하며 정상회담을 거부해 왔다. 그러

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세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북한과

그림 2. 중일 정상회담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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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북한 역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

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

중은 과거 김일성 위원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 중국에 의존

했던 것처럼 김정은 역시 북중 밀착을 통해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과 다른 한편으로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 및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그 결과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맞춰 평양을 방문하려던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무산되기도 했다. 중국으로서는 2019년

에도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

의 진전에 따라 평화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의 이슈

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에 중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19년

에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실현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

을 인정하는 중국판 체제보장을 확인해 주고,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궤도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어려울 때는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

장을 초청함으로써 전략적 밀월관계를 지속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 추동

한편 중국은 2019년 주변국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사드(THAAD) 이전의 

단계로 회복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으로 관계 회복의 계기

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의 기대와 달리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양국 관계 개선의 뚜렷한 

돌파구를 찾거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

막식 참석을 기대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한국 기업과 관광산업 등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를 할 때마다 한국지도부는 사드 경제 보

복의 완전한 해소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청해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2019년

에 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드 경제 보복 조치의 대폭 해제와 더불어 시 주석의 방한을 추

진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호응하여 일대일로와 연

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2018년 가을에 랴오닝성 정부의 명의

로 북한, 남한, 몽골,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 회랑을 제시하며 일대일로와 연계 계획을 발

표한 바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

로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방을 연계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

국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중

국의 개입과 영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도 비

교적 약한 고리로 여기는 한국과의 관계에 다시 공을 들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

스 진행 과정에 영향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중일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견제력을 높

이고자 할 것이다.

■  제국의 부활을 노리는 중국과 한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

2019년에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관계가 증진될 가능성이 커

짐과 동시에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전략적 필요와 이

해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

싼 국제질서의 변환으로부터 더 크게 영향 받을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보편적 가치보다 국

가이익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협력과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고, 기존의 규범과 

제도가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혼란과 불안

정성은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책 방향 수립에 딜레마를 조성하고, 한

중 관계에도 원치 않는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2019년 미중 관계는 더욱 경쟁적으로 나아갈 것이며 동북아는 미

국 우선주의와 제국의 부활을 노리는 중국의 도전이 더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트

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압박은 단순히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주도의 패

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주석 임기 내에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이라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첫 번째 백 년’의 목표

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따

그림 3. 한중 정상회담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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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 및 접근 방식은 조화되기 어려우며 중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

보하거나 무릎 꿇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정학과 지경학을 아우르는 미중 대립구조의 심화는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의 하위 구조로 

종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중 경쟁의 격화는 단순히 경제나 군사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략적 거대 게임의 양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끼인 적잖은 나라

들이 유례없는 외교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

될수록 양국이 특정국에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이 다가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위험분산 전략과 사례별 지지정책의 활용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있으나 미국

이 주창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아직 기본 틀만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유는 자칫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 일찍부터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유리되어 전개

될 수 없으며, 신남방정책 역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미중 간에 가시화되는 전략적 게임 속에서 국가이익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면서 제한적 위험분산 전략(limited hedging strategy)과 사례별 지지정책(issue 

based support)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영향력 경쟁에 과도하게 참여할 경우 한중 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다. 만약 2019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평화체

제 구축과정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개입 의지를 

보다 노골화할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중국의 존

재감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미래의 한반도 통일까지 고려했을 때, 중국

의 협조와 지지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에서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중국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건설적 조

력자로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개입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고 전략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탈 방지에 주력

북핵 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두고 미중 관계가 대립하거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과

도하게 밀착시켜 나갈 경우 이 역시 한국에게는 적잖은 딜레마가 될 수 있다. 북중 관계의 밀착은 

한동안 남한으로 기울어 있던 중국의 균형추가 다시 북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직면하고 있

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카드로 맞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북중 관계 밀

착을 통해서 대북 제재 완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공들일 것이며, 북한이 경제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만일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 

개선 추세가 본격화된다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변심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김정은 위

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는 데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선

택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작용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북중 관계의 밀착에 따른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확산된다

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

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연대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도록 주

시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미중 경쟁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도 기존의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고래싸움의 배경과 전략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국제질

서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가치와 생존 공간을 확장하는 지혜가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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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적극적 외교공세와 한일 관계

■  2018년 평가

보통국가 완성을 향한 본격화된 발걸음

아베 정권은 2016년 참의원 선거에 이어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며 4차 내

각을 출범시켰다. 아베 총리가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보통

국가 노선의 완성인 헌법개정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다만 국민여론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소극적 자세에 직면하여 아베 총리는 2단계 헌법개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각 정당 및 국

민의 찬성을 구하기 쉽게 헌법 9조의 전쟁포기와 평화주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고,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을 담은 헌법으로 먼저 개정한다는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4차 아베 내각은 지구본을 부감(俯瞰)하는 외교,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며 

강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각인하고자 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

평양(Indo-Pacific) 전략을 제시하며 일본 외교 전략의 주축으로 삼아가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

평양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두 대양을 매개로 하여 급성장하는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

프리카의 두 대륙을 연결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명백히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015년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이 책정된 이후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각종 사태에 대한 빈틈없는” 미일 방위협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미일 간 현안문제 중 하나였던 후텐마 기지가 옮겨질 헤노코 비행장 건설 공

사도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착종하는 일본의 한반도 외교

2018년 동맹국이자 우호국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급격한 전환을 보였던 반면, 

일본 정부는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관철을 위한 압박 노선을 견지

하였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납치 문제를 의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고립적 상황에 처하는 재팬 패싱론(Japan passing)을 야기했다.

이에 아베 정권은 다양한 경로로서 북일 대화를 모색했다. 동시에 7월 일본 외무성 내에 북

한담당과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 대북정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북한은 5월 하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외국 기자를 초청하면서 일본은 제외시켰다. 북한은 일본과 대화할 생각

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역사 갈등이 커지며 한일 협력이 정체되었다. 한일 양국은 역사 문제가 한일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표방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노

력했다. 현안이 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연장 문제는 한국 정부가 폐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자동 연장되

었다. 또 다른 현안이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존재했지만, 갈등으

로 확장되는 것을 서로 억제하는 모습이 보였다.

반면 제주도 군함식에서 욱일기 게양 문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판결, 한

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역사 관련 갈등은 수위가 높아져만 갔다. 미

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미명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정책협력 등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헤징 전략: 중일 화해, 러일 협력 강화, 일-아세안 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의존해온 일본에게 중대한 도전이

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국제 자유주의를 수호하

기 위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대중외교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일본식 헤징(hedging) 전략이 가동된 

것이다.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2018년에는 중일 관계 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우선 5월과 11월 두 차례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은 중일 사회보장협정에 서

명하고, 중일 해상수색구조(SAR) 협정의 신속한 체결 등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해공(海空)연락 메커니즘의 조기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일 양국

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할 대상국의 인프라 구축에 상호협력할 것 

또한 표방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신속한 체결에도 합의하여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했다.

대러 외교는 일찌감치 일본의 적극적 외교활동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다. 2014년 우크라이

그림 1. 중일 정상회담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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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국제사회 내 입지가 악화되었음에도 아베 정권은 북방영토/쿠릴열도 문

제의 해결, 중국 견제 및 외교적 지평의 확대를 목표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아

베 정권은 러일 협력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하

에, 러시아와 관계를 “가장 큰 가능성이 잠재된 양자 관계”로 표현하며 대러 협력관계를 강화하

고 있다. 2018년 11월 러일 정상회담에서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평화협

정을 맺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동남아는 일본이 패전 이후 계속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쳐왔던 지역이다. 아베 정권은 남중국

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 국가 간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에 대한 안보협력을 중국의 해양 군사

적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7년 11월 개최된 일-아세안 정

상회담에서 아세안의 해상법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550억 엔에 달하는 협력에 합의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베트남 해상경찰에 순시함 공여,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대한 순시함 공

여, 말레이시아 해상법 집행부서에 대한 훈련 기계 정비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2018년 5월 제

2차 일-아세안 함정협력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8월 미일호 군사훈련에 아세안을 초청하여 연

합훈련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태국 방콕에 아세안 사이버안보 능력구축센터를 설립하는 등 안

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2019년 전망: 본격화되는 일본의 전방위 외교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와 기존 외교전략의 지속

아베 총리 및 일본의 전후 세대는 미일동맹의 공고화, 국방력 강화, 헌법 개정 등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고 그 정신적 토대인 역사수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희망

한다. 이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국가 전략이다. 헌법개정은 2019년 일본 

정치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2019년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일본이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의 해

양 진출은 일단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중일 화해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에

도 중국 함정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해 침범은 여전히 10여 건 이상 발생

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댜오위다오 제도는 그 배타적 경제수역이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제도와 남중국해는 또한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해협-동

중국해-일본으로 이어지며 석유 등 자원 수입의 해상교역로로서 절대적인 항행의 자유가 확보되

어야 할 영역이다. 영유권, 경제적 이익, 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혼재된 센카쿠/댜오위다오 제도

와 남중국해는 해양 국가를 표방하는 아베 정권에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통합 운영에 기초한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은 

국방력, 즉 종합기동방위력 구상에 맞춰 해양 안보를 중심으로 국방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문에서는 미일 간 잠재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은 

인도양

지구본을 부감(俯瞰)하는 외교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대륙: 성장이 빠른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

두 개의 대양: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인도양 
이 둘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역동성

이들을 일체화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계성을 향상시켜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동아프리카와 역사적 연계가 강한 인도,
동맹국인 미국, 호주 등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한다.

새로운 외교전략: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가 

정착했고, 자신감·책임감·
리더십에 대한 자각도 존재

세계의 주역인 아시아의 성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통해 아프리카에 확장하여

그 잠재력을 견인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정비, 

무역·투자, 개발, 인재육성 등을
면(面)으로 전개한다.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 개발, 정치, 거버넌스 면에서 

강요나 개입 없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국가 구축을 지원한다.

높은 잠재력

성장 대륙으로서 비약하는 와중에 

빈곤, 테러 등 과제가 존재

아프리카

그림 2.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자료:  일본 외무성 www.mofa.go.jp/files/000245509.pdf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 부분을 번역 및 정리.

인포그래픽: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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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한차례 크게 실망한 바 있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

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에 2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켰

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동맹국인 일본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은 미국 안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라고 했음에도 결국 일본은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자, 2018년 4월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철강 관세 문제 등 무역 갈등의 해법을 찾고자 했다. 양국은 자유롭고 공정

한 상호 무역거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개시하고 미일 경제대화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

했다. 다만 미일 경제대화는 아소 재무상의 나치 옹호 발언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일본의 대미 흑자를 겨냥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하게 진행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인도, 호주로 연결되

는 4자 관계 즉 ‘안보 다이아몬드’가 주축이다. 일본은 인도와 호주에 대해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 

십을 표방하며 두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장경

제 등 ‘가치관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지정학과 가치관 외교가 결합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은 일본의 해양국가 외교전략의 정점에 위치한다. 최근 중일 화해 분위기가 전개되며 인도-태평

양 전략과 일대일로 정책 간 상호협력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두 정책 간 대립구도는 쉽게 소멸되

지 않을 것이다.

한일 역사 갈등의 심화

한일 양국은 역사 문제가 한일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표방하

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노력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

용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양국 간 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

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식민지배 당시 일본기업의 반인도

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로써 청구권협정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2018년 11월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선언했다. 

한일 역사 갈등은 앞으로 더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이를 역사수정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호재로 보아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

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사실상 무효

화시켰기에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이다. 일본 정부는 코리아 패싱

(Korea passing)을 주장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북한 비핵화, 한일 경제협력 등의 현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동시

에 역사 연대가 가능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팬 패싱(Japan passing) 불식 노력: 대륙으로의 접근 강화

아베 정권은 2018년부터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마찰을 일으키

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며 아태지역에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중일의 의

도가 반영된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으로부터 소외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소외된 일본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한국과 역사 갈등이 심화되

는 상황에서 한중 역사 연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일본의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

중일 협력은 지속될 것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 중 하나로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의 

조기 실시 문제가 거론된다. 2018년 5월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 메커니즘에 서명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 메커니즘이 실시되면 중일 군 당국 간 

핫라인이 설치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

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가 공해상으로 제한되므로 양국이 영

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에서의 긴급상황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국 매커니즘은 아직 신뢰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보다 강화된 중일 안보협력 수단으로 양국 간 분쟁을 예방할 것이 

요구된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상호 협력문제도 거론된다. 중국과 일본은 상대의 전략

을 지지하며, 대상국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다만 협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경쟁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관련 중일 간 이견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2018년 5월 한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7월 RCEP 동경회의에서는 연내 타결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높은 수준의 개방화 및 자유화를 주장하며 RCEP이 중국 주도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루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대러 외교를 독자외교의 중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

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방영토/쿠릴열도에서의 공동경제

활동,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도민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 

등에 합의했다. 2017년 9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 경제 활동으로 5개의 프로젝트-해산

물 공동 양식 프로젝트, 온실 채소 재배 프로젝트, 관광 개발, 풍력발전 도입, 쓰레기 삭감 대책-을 

선정했다.

러일 관계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의 정치성이라는 덫에 걸려있다. 일본이 간절히 바라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에 관한 양자 합의는 러시아의 소극적 자세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방영토/쿠릴열도가 일본에 반환될 경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푸틴 정권의 우려 때문이었다.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일 간 접점을 어떻게 찾

을지가 숙제다. 2018년 11월 러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은 1955년 소련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제안했던 북방영토/쿠릴열도 두 개 섬 반환을 다시 언급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 중이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일본은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 없다’는 입장하에 대북정책을 전개해왔다. 북한 비핵



75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아산 국제정세 전망 201974

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은 이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일 대화를 모색하고 있

다. 문제는 북한이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할 생각을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일본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일본이 당면한 큰 과제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래와 같은 3단계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핵 사찰에서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영변 핵시설 사찰 시 50만 달러를 지원했다. 고노 일본 외무

상은 2018년 7월 IAEA에 북핵 사찰 비용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한 바 있다.

두 번째 역할은 인도적 지원이다. 2014년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서 양국은 납치 문제 재조

사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비핵화의 진전 여부와 북한의 납치 문

제에 대한 성실한 대응 여하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역할은 공식적 경제협력이다. 2002년 평양선언에서 일본과 북한은 식민지 관련 청

구권 문제를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위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및 신용대부” 등의 경제협력 방

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국내외에서 경제협력의 액수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로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협력을 매개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

보하려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은 다만 자국민 납치 문제의 해결과 이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전제로 하여 핵 사찰 

비용 지원,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일본의 존재감은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에서 일본이 납

치피해자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역사 문제를 우선 청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용어적 정의는 상당히 엄격하다. 2006년 10월 16일 아

베 정권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납치 문제 금후의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대응 방침은 납치 문

제 해결을 정의하면서, 1)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2) 즉시 귀국, 3) 납치에 관한 진상규

명, 4) 납치 실행범의 양도를 주장했다. 또한 특정 실종자를 포함해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

든 사안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 납치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북한의 성실한 대

응을 요구했다.

2014년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베 정권

의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가 과도하게 경직적이었기에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 파기를 선언하

기에 이르렀다.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에 대한 기존의 경직적 입장에서 벗어나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할지 등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동진과 남북러 경제협력의 가능성

■  2018년 평가

북한의 탈출과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 확대

2018년 초까지 동북아 정세에서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았다. 북한의 잇

따른 핵실험과 도발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집단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국경 다리를 봉쇄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유엔 결의

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중심 다극체제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로서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

재에 동참하기가 내심 내키지 않았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다. 국제

사회에서 실효성이 의심되었던 유엔 대북 제재는 자신에게 불리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북한의 양

자적 대화 전략으로 여지없이 흔들렸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제안과 한국 정부의 중재 속에서 이

그림 1.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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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양자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롭게 북한과 새로운 양자적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열어주었다.

2018년 한층 격화된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과 대비를 이룬다. 

2018년 1월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외적 도전을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표시했다. 3월 스그리팔(Sergei Skripal)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고 러시아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4월 들어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추가 발표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하여 러시아가 강하게 옹호하는 아사드 정권의 시리아

를 폭격했다. 2018년 현재 미 의회에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이 계류 중인데 러시아 7대 은행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달러 결제 금지를 포함할 정도로 강력하다.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북한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활발히 구축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돕고 있다. 중국과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

계형성과 유지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러시아 대외정책의 화두가 되었고, 2018년 러

시아 대외정책에서 중국의 비중이 유럽이나 여타 아태지역과 비교해 점차 커지는 양상이 분명해

졌다.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암살 미수 사건 등으로 악화된 서방과 관계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노력이라 평

가할 수 있다. 2018년 6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정상회의 참여를 필두로 러시아의 동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러시

아의 동진 의지는 2018년 9월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한국, 일본, 중국의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동방경제포럼의 개최에서 정점을 찍었다.

러시아의 동진이 심화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경

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

고 있는 러시아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다. 2018년 동방경제포럼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기술 

및 생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시베리아-극동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러시아에는 번영하고 안정된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 역시 강하고 성공적인 러시아가 필요하다. 양

국 협력은 시리아 유혈 사태 종식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좌절시킨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

에서 증명되었다. 아사드 정권에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던 러시아와 비교적 이해관계가 작은 

중국이 시리아 문제에서 전략적 연대를 이룬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8년에도 여전

히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행동을 상호 구속할 정도의 밀접한 관계 형성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

고 있음을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흔들리면서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효과가 분

명히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초 미국이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의 양자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와 명분을 얻었다. 이제 양국은 이전과 달리 유엔 안보리 등에서 미

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북한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하듯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더욱 힘을 쏟는 양상이다.

비자유주의 세력의 선도자 러시아의 지속적인 도전

냉전의 종식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서방 세계의 희망과 

달리, 2018년 현재까지 다양한 권위주의 정치제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비자유주의

적 세계 질서의 대표적 선도자가 바로 러시아이다.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줄곧 러시아의 기

본적 민주주의 원칙은 확실히 후퇴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는 2018년에도 식을 

줄을 몰랐다.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8년 2월을 제외한 전 기

간 동안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조된 애국적 분

위기가 한몫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선에서 76.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5월 취임하며 

네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는 고유가와 재정수입의 확대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던 2004년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으로 장기집권의 기초를 다진 통합러시아당의 성공과 사분오열된 야당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도전할 세력이 내부적으로 없다. 2018년 현재 푸틴 대통령은 비례대표제

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8년 들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두마(하원)에서 

323석이라는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두마가 선출하는 총리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러시아 연방공산당(두마 42석), 자유민주당(두마 39석), 정의러시아당(두마 23석) 등으로 분열

된 야당이 푸틴 대통령을 견제하기는 역부족이다.

2018년에도 여전히 러시아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의 대결 노선을 늦추지 않

았다. 전임자 옐친과 달리 서방 유화 기조를 일찍부터 포기한 푸틴 대통령은 반서방 진영의 대표

주자로 중국, 중남미, 이란, 시리아 등 다른 반서방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

아 서쪽에 위치한 주변국으로의 팽창정책을 분명히 하면서 유럽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특히 선거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러시아의 선거 권위주의 정치하에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세력의 지대한 관심사인 서쪽 지역에 대한 개입을 2018년에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EU로 기울어

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EU 간 전면전은 올해도 개선될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 

크림반도 합병, 동우크라이나의 군사분쟁, 서유럽의 전면적 러시아 경제제재 등 일련의 사태 속에

서 러시아와 EU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현재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EU는 2017년 12월 

러시아의 민스크(Minsk) 합의 불이행에 맞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2018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8년 3월 스그리팔 암살 미수 사건 이후 EU 회원국 등 30개국이 러시아 외교관 

150명을 추방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러시아가 공을 들이는 지역은 중동이다. 시리아 사태를 계기로 국

제사회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내전 중 시리아의 요청으로 러시아와 시리아 양국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만났고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을 약속했다. 아스타나 프로세스(Astana Process)로 형성된 러시아, 이

란, 터키 사이의 협력은 시리아 내전의 분기점이 되었다. 2017년 미국의 압력을 받는 이란의 로

하니 대통령이 시리아 내 러시아군 주둔을 위한 해·공군 기지 등 두 개의 군사기지 신설을 필두로 

하여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중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2019년에도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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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성공은 2018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

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제정치적 성공과 대조적으로 2018년 러시아 경제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미중 무

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이 러시아에도 미쳤다.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는 유가 하락

이었다. 아직까지 2018년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하나, 유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잠재적 

불안 요소이다. 보다 건실한 국내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러시

아 정부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2019년 전망

신북방정책과 한러 경제협력의 심화

한국이 대륙과 해양, 유라시아와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가 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

의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

외전략이다. 2017년 9월에 발표된 신북방정책은 아홉 개의 다리-철도, 가스, 전력, 북극항로, 

조선, 항만, 농업, 수산업, 일자리-를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그림 2. 한러 정상회담 

출처: Reuters.

표 1. 대표적인 우리 기업 러시아 진출현황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제조

POSCO

모스크바지사
2008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기계·금속 제조

- 취급분야: 기계, 철강

- 종업원 수: 4명(본사 파견 1명)

- 기타: 모기업(POSCO)

금호타이어

모스크바지사
2007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

- 취급분야: 타이어 제조/판매

- 종업원 수: 4명(본사 파견 1명)

- 기타: 모기업(금호타이어)

현대모비스

러시아법인
2007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합작

- 업종: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조

- 취급분야: A/S용 부품사업

- 종업원 수: 약 50명(본사 파견 9명)

- 기타: 모기업(현대모비스)

오리온

러시아법인
1995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식료품 제조

- 취급분야: 초코파이, 식품류

- 종업원 수: 약 30명(본사 파견 4명)

- 기타: 모기업(오리온)

유통

LG화학

모스크바지사
2005

- 진출형태: 지점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생활화학제품

- 종업원 수: 6명(본사 파견 1명)

- 기타: 모기업(LG화학)

LG전자 러시아법인판매 

지역본부
1990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세탁기, 냉장고, LCD, TV 등

- 가전제품 제조 판매

- 종업원 수: 약 600명(본사 파견 45명)

- 기타: 모기업(LG전자)

기아자동차

러시아판매법인
2005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기아차 사업 관리/판매

- 종업원 수: 약 140명(본사 파견 8명)

- 기타: 모기업(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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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창설하여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 더욱 가속화

되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산업전 참여를 기점으로 한러 기업협의회

가 발족됐고, 러시아 물류시장 개척과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600여 한국 기업들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북 제재가 여러 측면에서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국제적 분위

기 속에서 한러 경제협력은 내년에도 계속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유통

라닉스 1995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시계, 원단,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종업원 수: 53명

- 기타: 모기업(현지단독진출)

삼성전자 RUS 1990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컴퓨터, 가전제품 판매 및 마케팅

- 종업원 수: 약 390명(본사 파견 22명)

- 기타: 모기업(삼성전자)

한국야쿠르트판매법인

(도시락루스)
1984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라면 및 퓨레 판매

- 종업원 수: 약 300명(본사 파견 5명)

- 기타: 모기업(한국야구르트)

현대자동차

러시아판매법인
1999

- 진출형태: 판매법인

- 투자형태: 합작

- 업종: 도소매·유통

- 취급분야: 현대차 사업 관리/판매

- 종업원 수: 약 300명(본사 파견 5명)

- 기타: 모기업(현대자동차)

금융

우리은행

러시아현지법인
2007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금융·보험

- 취급분야: 은행업

- 종업원 수: 약 40명(본사 파견 4명)

- 기타: 모기업(우리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모스크바사무소
2003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금융·보험

- 취급분야: 무역보험

- 종업원 수: 6명(본사 파견 1명)

- 기타: 모기업(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2002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금융·보험

- 취급분야: 은행업

- 종업원 수: 3명(본사 파견 2명)

- 기타: 모기업(한국수출입은행)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서비스

롯데루스/롯데호텔 2005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합작

- 업종: 서비스업

- 취급분야: 모스크바 롯데백화점/호텔

- 종업원 수: 55명(본사 파견 5명)

- 기타: 모기업(롯데호텔)

제일기획 1995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컨설팅·시장조사

- 취급분야: 광고대행

- 종업원 수: 9명(본사 파견 2명)

- 기타: 모기업(제일기획)

운송/물류

대한항공

CIS본부/모스크바지점
1991

- 진출형태: 지점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운송·물류

- 취급분야: 항공운송

- 종업원 수: 30명(본사 파견 7명)

- 기타: 모기업(대한항공)

범한판토스

러시아법인
2006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운송·물류

- 취급분야: 해상 및 항공운송 주선업,

- 보세운송 및 통관업

- 종업원 수: 27명(본사 파견 7명)

- 기타: 모기업(범한판토스)

에코비스 1992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단독

- 업종: 운송·물류

- 취급분야: 창고업, 화물운송통관

- 종업원 수: 23명(본사 파견 3명)

- 기타: 모기업(에코비스통상)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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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구소련 지

역과 중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적 재건을 노리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EU 및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점

차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러시아에게 좋

은 기회이다. 

한반도는 러시아의 정치 전략 이해에서 부차적 위치에 있지만 러시아의 석유 자원과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이 가지는 경제적 상보성은 상당하다. 특히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발

전한 강소 국가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러시아 경제 개발에 필요한 다

양한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의 완결적인 경제구조는 러시아 정부의 고민을 쉽

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이 역내에서 상대적인 소규모 국가라는 점 역시 러시

아 정부의 안보 우려를 줄인다. 건설에서 IT까지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에서 수준 높은 발전을 달

성한 강소 국가 한국과 자원 부국 러시아는 정경분리의 기본 구도 속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더

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러시아의 정책이 바로 신동방정책이다. 푸틴 대통령의 제4기 행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신동방정책의 핵심은 동북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이다. 남북한과 

등거리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 정부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이 동유럽과 중동에서 보여준 적극

적 개입과 크게 대비되면서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협력이 커지더라도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정치군사 목표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의 다소 소극적인 지역 전략은 신동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수정될 기미는 없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누리는 미국의 기

득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의지가 내년에도 없어 보인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다

양한 양자 관계가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개입하기보다 당

장에는 남북 관계, 북중 관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선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이 제

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경제 집중 정책과 남북러 경제협력의 강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과 주변국가의 의도 및 목표를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많

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진정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소용없어 보일 지

경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제재 철폐 혹은 완화를 당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를 위해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러시아

가 한반도에 경제적으로 보다 깊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계속될 남북 관계 

개선과 긴밀한 북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변화를 서서히 동진 중인 러시아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을 소홀히 대한 중국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

냈고 이는 성공적이었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세 차례 만남이 증명하듯이 중국이 북한의 적극적인 

후견인 역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게 강한 믿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지가 없고, 동북아에서도 다중심 질서가 유지되기

를 원하는 러시아가 가세하는 형식이 오늘날의 동북아 상황이다. 만약 동북아에서 상당한 국제정

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대타결에 합의할 경우, 이 지역에서 러

시아의 입지는 거의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북한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동북아 지형은 최소

의 노력으로 최대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에게 다시금 제공하고 있다. 무역전

쟁 등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내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에 맞

서는 북중러 협력이 더욱 공고히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적 협력관계에 신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한

국이 결합하는 식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하려는 한국 정부와 지역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싶은 러시아 간 공통된 이해관계는 상당하다. 북

미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다자적 대북 제재의 해체에 성공을 거두는 중인 

북한은 한국의 직접 투자 유치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여기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남북한 모두가 원하는 일이다. 만약 북한 지역에서 남북러 경제협력을 달성한다면 동북아

에서 러시아는 보다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상관없이 남북러 경제협력

을 위한 사전 작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식 시장개혁과 남북러 합작 경제특구 개발 

외교적·경제적 협력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한러 관계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경제협력 문제가 내년에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합당한지 살피

기 위해 북한이 추구하는 내부적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추구할 개

혁을 중국식 시장개혁일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중국식 시장개혁의 핵심은 고립된 

섬으로 산재한 경제특구가 아니라 공산 경제 엘리트에게 사용권과 수익권을 장기계약을 통해 보

장한 부분적 시장개혁이다. 이러한 시장개혁이 가능한 정치적 이유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 정

치 질서에 있다. 공산당 중앙상임위원회에 포진한 다양한 친개혁적 공산 엘리트가 중국 시장개혁

의 정치적 약속을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는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수령의 절대적 권력만이 존재

하는 극단적 개인 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국유재산은 수령의 소유다. 북한 계획경제의 

핵심은 수령이 마음대로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령경제체제다. 중국식 시장개혁

의 수용은 수령의 경제적 특권을 상당히 포기하는 것을 넘어 수령 권력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는 북한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다. 권력분점, 국가폭력의 완화, 부분적 재산권 보장을 필요로 하

는 중국식 시장개혁은 수령제와 양립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장마당의 확산 등으로 인한 북한 경

제의 시장화와 시장개혁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식이 아닌 북한식 시장개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의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정치적 통제가 유지되어 수령 독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경제개혁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핵심은 석유산업처

럼 국내 경제와 절연된 채 막대한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합당한 방식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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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고립된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에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투

자국 정부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약속 받은 거대 기업과 수령이 직접 계약하여 재산권의 약속 문

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한국, 북한, 러시아 삼국

이 특구 방식의 경제개혁에 연합할 유인이 있다. 나진항 개발 사업에서 러시아 측이 3호 부두를 

49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도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우회적인 경

로가 마련된다면 수령제와 양립 가능한 북한식 시장개혁에 한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는 노력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러시아가 북한과 한국 정부와 진척시킨 경제협력의 특징에 기반하고 있다. 사

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시기부터 꾸준히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제안해 왔다. TKR-TSR 

연결의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2008년 4월 북러 철도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북러 합

영회사 설립을 합의했다. 실제 나진-하산을 잇는 철도 구간은 2011년 시험 운행을 거쳐 2013년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남북러 및 남북중러 사이의 물류 에너지 연결망 구축 노력을 지속

해 왔다. 러시아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한국에 극동시베리아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다. 2011년 9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사 간 사업 추진을 위

한 로드맵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TSR와 

중국횡단철도 TCR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북중러 에너지 협력을 위한 슈퍼그리드(Supergrid) 

구축이 구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2019년에도 남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활발한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구 방식의 북한식 경제개혁에 부합하는 계획을 한국 정부도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의 동북

아 경제협력 모델 사업은 북중러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으로 포

함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가 다각도로 고민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예상케 하는 주요 증거이다.

2019년 선거 권위주의 러시아의 국내 정치 전망

향후 몇 년간 러시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2019년은 푸

틴 대통령이 누릴 최고의 안정적 시기로 볼 수 있다. 러시아 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도적 원인은 

권위주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접근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경쟁적 선거가 작동한다는 점이

다. 동시에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엘리트의 선택을 좌우한다. 2019년

도는 아직 임기 초반이고 현재 대중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고려했을 때, 정치적 안

정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선거에 따르는 정치적 압력이 집권 후반부로 나아가는 푸틴 대통령을 계속해서 압

박할 모양새이다. 삼선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푸틴 대통령의 집권은 그의 연령을 염두에 둘 때 영

구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헌법 개정을 시도할 정

도로 강력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2019년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헌법 개정을 포기할 경우 후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 완전히 믿을 만한 후계자를 지

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2019년 말 푸틴 대통령은 1999년 집권 말기의 옐친 대통령

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전반기 퇴

임과 달리 다음 퇴임에서는 수렴청정의 후견인 역할이 만만치 않다. 이제 푸틴 대통령은 더욱 자

신의 입맛에 맞는 후계자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가 

후계자로 유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메드베데프 총리가 내년에

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헌법 개정의 무리수를 푸틴 대통령이 과연 포기하지 않을지 여부도 계속 주시해

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점은 2019년 말, 2020년 초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겹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모두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만약 압도

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과욕을 부린다면 러시아 정치는 상당한 불확실

성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의 권력욕에 대항하여 집권 엘리트 일부와 반대 정치세력

이 연합하여 반대하고 러시아 시민사회가 이에 합세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러한 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격동하는 한반도에 러시아의 영향력은 불가피하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2019년 말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 3. 라진-하산 철도 공사 착공식 (2008년 10월)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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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유럽과 한국의 선택

■  2018년 평가

유럽 정세

2018년 유럽은 내우외환을 겪었다. 경제는 회복세를 타고 있고, 난민 유입 숫자도 현저히 줄

었으며, 브렉시트(Brexit) 과정도 일단락돼 가고 있지만,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새

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적자재정 확대로 2010년도와 같은 재정위기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고, 

공동 난민정책에 대한 EU 회원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메르켈 독일 총리의 퇴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리더십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불화는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및 중국과

의 관계도 여전히 불편하다. 극우세력의 확산은 유럽 각국 국내 정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

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의 등장은 EU 핵심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한-EU 관계: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과 EU는 서로에게 중요하고 돈독한 관계다. EU의 총 국내총생산은 2017년 기준 17조 

3천억 달러로 19조 4천억 달러의 미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이다. 무엇보다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2위 교역 상대이

며, 수출시장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원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효력 발생 이후 양자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교안보에서도 EU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EU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꾸준

히 제공하면서 대화 채널을 열어 놓으면서도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

장을 표명하며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이른바 비판적 관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EU

는 2001년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2016년에는 위기관리기본참여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EU Crisis Management) 발효와 함께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을 공동 수행하면서 

안보 분야로까지 양자 간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정무, 경제, 안보 세 분야 모두에서 EU와 조약 체

계를 기반으로 제도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날로 긴밀해지는 양자 간 관계를 반영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외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특사를 EU에 파견했다. 기존 취임 특사 파견은 주변 4강인 미중일러에 국한돼 있었

으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다변화 방침의 일환으로 EU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함께 새로이 포함되었다. 한-EU 협력관계의 새 장이 열린 것이다.

2018년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셈(Asia-Europe Meeting,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게 되면서 한-EU 관계는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한-EU 협력관계

의 심화와 확대는 물론, 2018년 들어 급류를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유럽의 역

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유럽 순방 기간 동안,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한류, 과학기술 교류와 같은 다양한 의제를 논

의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의 조짐을 보

이고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과정의 촉

진이라는 명제를 유럽에 제시하고 지지를 구했다. 그러나 유럽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유

럽 지도자들은 정상회담 자리에서나 아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나 한결같이 ‘완전하고 검증 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원칙을 

재확인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이라는 

해법에 대한 지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유럽의 원칙론적 답변만 듣고 온 것이다.

기대와 결과의 큰 편차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유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둘째, 회담 의제 및 결론에 대한 상대 국가와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

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동의한다. 그러나 그 동의가 우리에게 해법

과 순서에 대한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다. 유럽은 나름의 원칙이 있고, 그 틀 안에서 행동한다. 

그 원칙은 바로 다자주의다.

현재 북한에 대한 유럽의 정책은 철저하게 다자주의 틀 속에서 수립되고 이행된다. EU는 

그림 1. 한-EU 상품교역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유럽연합-대한민국 무역 및 투자 관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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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의 다자주의적 합의에 따라 구축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는 다

자주의 국제기구의 대명사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되

고 있다.

아울러 EU는 28개 회원국의 공동의사결정에 따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EU 자체

가 다자주의 기구인 것이다. 개별 회원국 간 온도 차가 있지만, EU 회원국들은 규범적 가치 기준

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더

욱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이 독

자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큰 나라들의 발언권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들이 뚜렷한 명분과 이유 없이 EU 회원국 공동 결정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정

책을 앞장서서 변화시키거나 독단적으로 이행을 유보할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 유럽 순방 시 대

북 제재 완화를 일련의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EU의 이러한 원칙과 의사결정 메커니즘

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은 결과였다. 유럽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사전 조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외교적 행보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유럽 순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또 하나의 우려는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남북협

상과 북미협상의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북미협상이 원활하지 않고, 이에 

따라 남북협상마저 지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내려는 방편을 모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유럽을 동원해 미국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효과가 의심

된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대북 제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프

랑스가 주축이 돼 미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면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이라는 기대는 미-유럽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국제정치의 역학구도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미-유럽 관계는 최악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 간에 감정

을 건드리고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언쟁이 오가고 있다. 대서양 관계가 근본적 변화의 국면에 접

어들고 있다는 징표로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미-중 세력전이의 가능성과 맞물려 유럽과 미국의 

불화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 즉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독단적 행동으로 외교무대에서 소외되고 있으

니 프랑스 주도로 안보리 분위기를 바꾸면 대북 제재 레짐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

대가 생길 법하다. 그러나 이는 희망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이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발벗

고 나서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전무하다.

북핵 문제는 분명 유럽에도 안보 위협이 된다. 핵확산의 가능성 때문이다. 동북아 정세를 불

확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NPT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EU의 다자주의적 가치와도 배치된다. 그래서 유럽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미국과 맞서면서까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 북핵 문제는 유럽의 사활적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동이나 동유럽과 같이 유럽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전략적으로 중

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의 문제라면 유럽이 외교력을 다해 미국과 대결을 불사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을 두고 유럽과 미국이 극심한 불화를 겪은 것이 그 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을 두고 유럽이 그

럴 용의가 있을까? 지극히 회의적이다. 오히려 유럽의 입장에서는 다른 많은 사안에서 미국과 부

딪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불화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과 한배를 탈 가능

성이 더 높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 EU는 동의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이

견이 있어도 상징적 저항을 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물론 무력 침공에 대해서는 유럽이 찬성하

기는 어렵겠지만, 제재 문제를 두고 유럽이 미국과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럽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한국과 EU가 이견을 보였다고 해서 한-EU 협

력관계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EU는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잘 관리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또 상대가 이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도

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2019년에는 한-EU 관계를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게 발전시키는 데 노력

을 다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전망

전환기의 유럽 정세

2019년에도 유럽의 대내외적 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EU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탈퇴를 앞두고 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를 선택했다.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는 가운데 2017년 3월 30일 영국정부가 공식적으로 EU에 

탈퇴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탈퇴 시점이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로 정해졌다. 이후 영국과 

EU 측은 탈퇴 조건과 탈퇴 후 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벌였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18년 11월 

25일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

는데, 반대 기류가 적지 않은 영국 의회의 승인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문이 영국 의회를 무사히 통과해 정상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하드랜

딩이기보다는 소프트랜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11월 25일 합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이혼’ 조건을 담은 탈퇴협정과 탈퇴 후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정치선언이 그것이다. 

탈퇴협정은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 영국이 지불하기로 돼 있던 EU 분담금 납부, 영국 내 EU 

시민과 EU 내 영국 시민의 지위 및 권리 상호 인정,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 통제 잠정 

보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선언은 미래 관계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구속력 없는 합의문으로,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로 설정해 놓고 이후의 관계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전환

기 동안에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계속 남아있게 됨에 따라 제3국과의 별도 무역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며, EU 법과 규제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거부했을 때 남는 대안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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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충격과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다수 의원이 불만스럽더라도 합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렇게 된다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재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지 않는 한 유럽 발 국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대외적 환경은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트

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에 대한 부정적 발언,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rans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의 일방적 파기,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과 설전 등으로 

경색된 미-유럽 관계는 2019년에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 핵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유럽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TO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EU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독자적 안보역

량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국제질

서에 대한 반감을 깊이 우려하고 있고, 다자주의 국제기구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려는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던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이후 미-유럽 간의 충돌은 과거

와 양상을 달리한다. 과거에는 방법상의 차이였다면, 지금은 목적의 차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불

신이 커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이는 국제정치·경제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울 것이다. 더욱이 

미중 간 세력전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소원함을 넘어 경쟁

적이고 갈등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면 글로벌 정세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수밖

에 없다. 2019년에는 미-유럽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글로벌 정세가 크게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불화 및 긴장 관계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외교적 과제를 던져 준다. 한국과 군

사동맹인 미국과 가치동맹인 유럽 사이의 불화는 앞으로 한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내부적 충격, 

대미 관계의 악화, 중국 및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유럽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협력관계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일

본, 호주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유럽에 대안이 될 것이다. 한국과 유럽 간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게는 유럽

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유럽과 미국은 서로 소원하나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미국과 유

럽 간의 관계를 잘 읽고,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EU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EU의 역할

EU는 아직도 대내적 복합 요인의 위기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은 일단락돼 가고 있지만 영국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있어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진정됐고 경제는 5년째 연속 성장세를 보이

고 있지만, 이탈리아가 적자재정 편성 문제로 EU와 정면충돌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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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난민 유입은 현저히 줄었지만 이를 빌미로 한 극우 세력의 확산은 지속되고 있고, 난

민 문제 해법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도 가시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 노선도 유럽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미국과 불화는 유럽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요컨대 

유럽은 아직도 내홍(內訌) 중이다.

이처럼 EU는 현재 산적한 내부 현안으로 인해 대외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그렇다면 한-EU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국과 EU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협력을 강화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

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육과 문화, 국제개발협력, 사이버안보, 평화유지

활동, 지속가능발전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확

대하며 “뜻을 같이 하는(like-minded)”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비롯

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체약국에 포함된 제반 조약 및 협정의 개정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특히 FTA는 양자 간 서명을 한지 만 10년이 된다. 영국의 EU 탈퇴가 아니더라도 조정과 개

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큰 관건은 2019년도에도 계속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EU

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EU는 분명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고 보완적일 가능성이 크다.

EU가 한반도에서의 역할 증대에 적극적일 이유는 충분하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이

고도 건설적인 역할은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유럽이 지대한 경제

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

해 핵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1990년대 유럽이 산파 역할을 한 

NPT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그럼에도 EU의 역할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능력과 의지에 있어 

미국과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EU는 한반도에 사활적 이익을 갖지 않으며, 외교력과 안보

역량을 대규모로 투여할 태세도 갖추고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EU의 대외적 역

량을 제약할 것이며, 회원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큰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제도적 특성상 

한반도 문제 개입을 위한 자원의 동원이 성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EU의 리더십 공백도 EU 

대외정책 수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EU 재정 위기와 난민 위기 돌파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독일의 메

르켈 총리가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정계 은퇴의 수순을 밟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차기 리더로 주목 받고 있지만 국내 개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아 운신의 폭이 넓

지 못한 상황이다. 리더십의 부재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EU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그렇다면 EU는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EU가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의 주역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과의 분업, 정직한 중재자, 한국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

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럽은 하나의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발의하고 

가결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과거 미국도 대북 인권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적이 있지

만,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럽의 몫이 됐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을, 유럽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각각 주도해온 것이다. 북핵 문제만으로도 

기싸움이 치열한 마당에 인권 문제까지 더해졌을 때 북미 협상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핵은 미국이, 인권은 유럽이 담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분업 구도이다. 고민과 

협의 끝에 나온 역할 분담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EU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EU가 한반도에 사활적 이해관

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서 나올 수 있다. EU는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 EU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 이기적 동기를 초월한 국외자라는 사실이 북한과 

동북아 주요국들에 신뢰를 줄 수 있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 국가들은 엄격한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과 대화 채널을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 28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6개국과 EU가 북한과 수교를 맺었으며, 

그 중 7개 회원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2015년 이후 중단되었지만 간헐적이나마 정치

적 대화를 이어오고 있고, 작은 규모나마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과 관련된 활

동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의 NGO도 있다. 유럽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 우리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상당히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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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아세안: 신남방정책의 시험대

■  2018년 평가

어수선한 아세안의 내부 환경

2018년 동남아/아세안을 둘러싼 내적 환경은 한마디로 어수선했다. 동남아 몇몇 주요 국가

의 정치적 변화, 국내 문제, 무엇보다 자연재해로 내부 환경이 불안정했다. 가장 극적이었던 사

건은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다. 195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

이 교체되는 큰 변동이 있었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냈던 마하티르

(Mahathir Mohamad)가 안와르(Anwar Ibrahim)가 이끄는 야당 세력과 힘을 합했다. 그 여세

를 몰아 야당연합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 Alliance for Hope, PH)가 통일말레이국민

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UMNO)가 이끄는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National Front)을 꺾고 집권했다.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정권 교

체 가능성이 20년 만에 실현되었다.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가 보다 경쟁적인 정당정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7월 캄보디아 총

선은 여전히 공고한 동남아 권위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 훈센(Hun Sen)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

아인민당(Cambodia People’s Party, CPP)은 77%의 득표율로 의회 의석 125석 전체를 석권

그림 1.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마드의 총선 승리

출처: Reuters. 

하며 훈센의 33년 집권을 완성했다. 유일한 도전세력인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CNRP)은 강제 해산되어 선거 참여조차 차단당했다.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 

난민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문제는 불법 이민 문제이며 소수민족에 대

한 박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방치해 국제적인 비난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 문제 못지않게 2018년 한 해 국제적인 관심을 끈 동남아 이슈는 자연재해였다. 가장 최

근의 사건으로는 9월 술라웨시를 강타한 지진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2월 시나

붕 화산 분출, 7월 롬복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웃한 필리

핀에서도 수차례의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월에는 마욘 화산이 분출했

고, 8월에는 갑작스러운 비로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 곧이어 9월에는 태풍 망꿋이 필리핀을 덮

쳐,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에 더하여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했다. 수시로, 그리고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지만 올해는 이전에 비해 훨씬 규모가 컸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남아 지역의 자연재해가 보다 빈번하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지역 경제와 정치적 

안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대강대국 신뢰 상실과 미중 무역전쟁 우려

2018년 아세안이 보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신뢰할 만하지 못했고 미중 경쟁은 아세안에 큰 

부담이 되었다. 2018년 한 해 동남아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일대일로의 지원을 받은 국가에서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

른 많은 정치·경제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한 재평가는 동남아에서도 일어

났다.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이 약 200억 달러의 자본을 댄 동해안철도

링크(East Coast Rail Link)와 두 개의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했다. 베트남에서도 

표 1. 2018년 아세안 지역 주요 자연재해

일시 국가명 재난 인명피해 / 사망 재산피해 (USD)

1월 14일

(1월 30일)
필리핀 화산 (Mayon) 이재민 9만명 344만

2월 19일 인도네시아 화산 (Sinabung) 이재민 1만명 6,000만

7월 29일 인도네시아 롬복 (Lombok) 지진 563명 사망 5억1,642만

8월 11일 필리핀 홍수, 태풍 야기(Yagi) 2명 사망, 3명 실종 1,856만

9월 15일 필리핀 태풍 망꿋(Mangkut) 74명 사망 2억 5,413만

9월 28일 인도네시아 슐라웨시 지진, 쓰나미 2,256명 사망, 1,309명 실종 8억 4,990만

자료: 필리핀 국가재해위험감소 및 관리위원회(NDRRMC), 인도네시아 재난청(BNPB), https://reliefweb.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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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탄홍산업단지(Tan Huong Industrial Park)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을 둘러싸

고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기대했던 일대일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다.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미국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아세안

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지난 7월 말 미국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장관이 발표한 “미국

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은 그다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1억 1,300만 달러의 경제지원 규모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나가 몇 억 달러를 넘는 것에 비해 초라해 보였다. 아세안은 이런 미국의 발표에 실망

을 넘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8월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화제거리가 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

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철회, 경제적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무너진 아세

안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에 불과한 경제적 이니셔티브로 회복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중국 모두 아세안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은 아세안 국가들을 더

욱 어렵게 만들었다. 아세안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2차 피해를 볼 것으로 예견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무역에 있어 중국 의존적인 동남아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

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흥 국가의 환

율 불안정 등도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 경제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도 아세안에 확신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미중 경쟁이 아세

안 국가에 부정적 영향만 미쳤다. 2018년은 아세안의 미국, 중국 관계, 아세안의 강대국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체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신남방정책

2018년 한-아세안 관계는 신남방정책으로 규정되었다. 2017년 말 발표된 신남방정책은 정

책 의지, 원칙의 타당성, 정상외교 성과 면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반면 구체적 정책

그림 2.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무역전쟁

출처: Reuters.

의 실현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신남방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아세

안을 한국 외교 어젠다 상위로 끌어 올리려는 정책이다. 이는 외교 다변화의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며, 한반도와 강대국 외교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다양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신남방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비쳤고, 동남아 주

요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에서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신남

방정책의 3P,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그리고 평화(Peace)의 원칙도 환영 받았다.

그러나 3P를 보다 구체화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행계획은 신남방정책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드러난 바가 거의 없다. 2017년 11월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공식 발표 이후 9개월

간은 신남방정책의 공식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2018년 8월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가 출범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청사진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구체적 청사

진을 기대하던 동남아 국가들도 신남방정책이 구체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수사에 불과한지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지나치게 경제 부문에만 치우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아세안 경제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며, 정책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수치로 드러나는 경제협력

이 선호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협력을 포함한 평화협력과, 사회문화 부문을 포함한 인

적 부문의 협력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한-아세안 관계의 균형적 발전과 관계 심화를 위해 바람

직하지 않다.

■  2019년 전망

동남아/아세안의 전환점이 될 2019년

2019년은 동남아/아세안에게 전환점이 될 해이다. 내적으로는 중량급 국가들의 선거가 기다

린다. 2019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각각 대선,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군부 통치하에서 수년간 

선거를 미뤄온 태국 총선도 예상된다. 동남아를 둘러싼 2018년 미중 경쟁 교착상태가 2019년

에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미중 양자 간 경쟁이 격화되며 양국의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전략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반면 미중 양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세안은 다자적 노력에 의해 자율적 공

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성패도 2019년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구체적 정

책 대안이 제시되고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이 수사가 아닌 정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2019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결과는 신남방정책 성패의 분

수령이 될 것이다.

중량급 선거로 바쁜 국내 정치

2019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동남아의 중량

급 국가들이고 동남아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리는 데 중요한 선거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

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그런 만큼 선거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도 클 것

이다.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지금 누리는 국민적 인기를 감안할 때 경

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쁘라보워(Prabo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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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anto) 후보와 차이가 크지 않았던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필리핀은 총선을 치른다. 정

당정치가 취약한 필리핀에서 총선 결과는 그렇게까지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과

열된 선거 분위기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 폭력과 살인 등 혼란이 예상된다.

태국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쁘라윳(Prayut Chan-o-cha) 총리가 주도하는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헌법 개정과 푸미폰 국왕 서거를 이유로 지속되는 총선 실시 요구는 번

번이 묵살되었다. 총선 실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현 정부는 2019년 3월 선거를 치르겠다

는 잠정적 약속을 했다. 친 국왕파인 옐로우 셔츠와 친 탁신파인 레드 셔츠 간의 정치적 골이 깊

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여진은 피할 수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현 총리 리센룽(Lee Hsien Loong)의 정계은퇴 가능성, 이웃한 말레이시아의 2018년 총선 결

과와 정권 교체 등으로 국내 정치와 2020년 예상되는 차기 총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세안 차원에서는 점증하는 역내 자연재해 문제와 그 대처 방안으로서 아세안 거버넌스 강

화가 2019년 한 해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처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 개별 국가 차원

에서는 큰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화산, 지진, 태풍, 홍

수 등에 의한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후 전염병 등 

보건 문제, 빈곤 문제가 가중된다.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아

세안 차원의 협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의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가 지속되

고 피해가 누적되면 아세안공동체, 특히 아세안안보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회의

적 시각도 커질 수 있다. 2019년 아세안은 내적으로 이러한 아세안공동체의 제도화 문제를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미중 딜레마 속 아세안의 다자적 활로 모색?

2019년 아세안 국가들은 일종의 활로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18년 중국과 미국의 아세안 

정책에서 아세안은 실망만 얻었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아세안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2019년 

미국과 중국의 아세안 정책이 아세안이 바라는 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두 강대

국 모두 아세안을 도구로 활용해 상대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

세안은 미국이나 중국 중 일방에 편승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역내 세력과 함께 다자적

인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더 크다.

2019년 아세안 방면에서 중국에 주어진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2018년 아세안에서 

주춤했던 중국은 전반적으로 수세적 입장, 즉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만일 중국이 아세

안에 대해 공세적 태도, 즉 일대일로를 통해 아세안에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해 아세안의 지지를 

얻으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수년간 축적된 아세안

의 의심을 불식시키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동남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세적으로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정

한 한계를 가진다. 인도-태평양의 구체적 모습과 그 안에서 아세안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8년 7월 발표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인도-태평양 비전도 아세안 국가 입

장에서는 큰 매력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신뢰를 표하기도 어렵다.

아세안은 오히려 미중 간 무역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세안 입장

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는 없다. 다만 미중 갈등,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아세안에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아세안 국

가들의 경제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신흥 국가의 경제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은 국내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무역 의존적인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중 무역전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역내 국

가들과 전략적 협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아세안은 미국이 제외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부

정적 영향을 차단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려 할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감소한 수출을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촉진함으로써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아울

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완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RCEP을 통해 둔화된 역내 무역을 다시 활성화시켜 미중 무

역전쟁이 촉발한 대중 수출 감소와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미국 일방주의의 영향을 줄이고, 다자

적 규범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제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다

자적 노력, 즉 지역 국가들과 연대 노력은 지역 전반의 다자협력 활성화와 강대국에 대한 지역 중

소국가의 전략적 연대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  신남방정책: 구체적 정책과 정치적 수사의 갈림길에서

2019년 한국 정부의 대아세안 신남방정책은 미중 경쟁, 한국의 정치 상황, 아세안의 기대라

는 몇 가지 환경하에 추진된다. 먼저 미중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간 경쟁이 있다. 이 

경쟁에 휘말린 아세안과 한국은 비슷한 전략적 고민을 한다. 두 번째로 국내적 정책 추진의 환경

이 있다. 2019년 5월이면 문재인 정부는 2년차를 넘어 3년차에 들어선다. 2019년 말에는 임기

의 절반 시점에 달한다. 2019년 국내 정책은 물론이고 대외정책의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한-아세안 관계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 추진 환경은 변화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 2년차를 

맞이하는 2019년에 동남아 국가들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원할 것이다. 2019년

에도 이런 동남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동남아의 입장에서 신남방정책은 한국 정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2019년 신남방정책에 무엇이 요구되는가? 신남방정책의 3P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3P 항목별로 아세안과 어떠한 유형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

며, 보다 궁극적으로 한-아세안 협력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신남방정책

의 실행계획이 빨리 만들어지고 홍보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평화협력에 보다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협력에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 추진의 동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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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보와 평화협력은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 주체이므로 정부는 평화협력에 대해 각별

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아세안이 한국의 아세안 정책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인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을 이 청사진을 통해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각 정권마다 

서로 취하는 방향이 달랐다.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아세안에 대해 강조했다가 방기하는 일들이 많

았다. 정부를 넘어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협력에 관한 

제도적 기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 특히 평화 문제

와 전략 문제를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정권과 지난 정권을 연결하

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제도화된 민간 차원의 한-아세안 전략대화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신남방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어젠다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

야 한다. 한반도 문제와 신남방정책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이 한-아

세안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때 국내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모멘텀은 더욱 커진다. 반대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깊이가 

더해질 때 아세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보다 깊이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시너지

를 위해 첫 번째로 신남방정책은 평화협력을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두 번

째로, 비핵화 혹은 북핵 위협의 현저한 감소와 북한의 대외적 개방 및 개혁으로 나뉠 수 있는 북한

의 변화 과정에 아세안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 관여는 아세안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를 추진하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에 대한 관여 및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지역 안

그림 3. 한-아세안 정상회의 

출처: Reuters.

보 문제에서 늘 주요 어젠다이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와 존재감을 높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이 경제적으로 대외 개방의 방향

으로 나갈 때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에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성장에

도 바람직하다. 북한이 외교적 정상국가화를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진출해야 하는 외교 무대는 아

세안을 중심으로 펼쳐진 지역의 다자협력체들이다. 아세안은 북한의 지역 다자협력체 안착에 있

어 핵심 키를 쥐고 있다. 한국은 향후 아세안의 이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빠르게 전개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아세안과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역적·국제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주목을 받게 될 질문, 즉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혹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2019년 한 해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한

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일대일로 정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반대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

략이나 일대일로 정책과 동기화, 즉 이 전략들의 일부로 편입될 이유도 없다. 신남방정책의 대상

이 아세안일 때 한국의 독자적 정책 추진은 더욱 중요하다. 신남방정책이 특정 강대국의 정책과 

동기화되면 아세안의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손상된다. 즉 한국과 개별적 협력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과 별도로 협력하기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하거나 중

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협력하게 되면 한국은 그 일부로 따라오게 된다. 신남방정책이라는 한국의 

독자적 대동남아 정책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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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가측성의 뉴노멀, 불안한 균형

■  2018년 평가

비자유주의 중동 질서의 부상

시리아 내전이 정부군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아사드 세습독재 정권은 정상국가로의 복귀

를 선언했다. 아사드 정권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이란과 러시아는 역내 비자유주의 질서를 다졌

고 터키와 중국은 아사드 정권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이란의 강경파 혁명수비

대(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는 시리아 내전의 승리를 발판으로 레바논, 이

라크, 예멘, 가자지구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10월 러시아와 터키는 독일과 프랑스를 초

청해 전후 시리아 해법을 논의했다. 이들 4개국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립 주변의 완충지대 

설정과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선거 실시에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사드 정권의 거취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으나 아사드 정권은 반군의 완전 소탕과 국제사회의 재건 지원 사이를 저

울질하며 막판 거래에 들어갔다.

예멘 내전은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시리아 내전의 승전국 이란이 역내 헤게모니를 거머쥐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아랍 동맹국이 예멘 내전에서 설욕을 노렸기 때문이다. 5월 레바논 총선에서 이란의 지원

그림 1. 예멘 내전

출처: Reuters.

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Hezbollah)가 승리한 점도 사우디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 후티(al-Houthi) 반군은 사우디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늘렸고 본토 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멘 정부군을 돕는 사우디 주도의 아랍 동맹군은 민간시설을 공습하고 인도적 

지원물자를 봉쇄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예멘 내전 역시 이란-사우디 간 대리전이면서 정

부군-반군-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간 3파전의 성격을 갖기에 3년 반째 내전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란, 러시아가 주도하고 터키, 중국이 지원하는 중동 내 비자유주의 질서가 확산되는 가운

데 미국의 일방적인 다자합의 파기와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의 불협화음은 심화됐다. 국제 원자

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이란의 핵 협정 준수를 확인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어렵게 이룬 협정을 5월에 파기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를 앞두고 의회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외정책 분야에서 충성파 유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계산이었다. 이란 핵 협정 탈퇴 후 5일 만에 이뤄진 이스라엘 주재 미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역

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후 유엔은 회원국에게 이란 핵 협정 지지를 요

그림 2. 미국, 이란, 사우디, 터키의 지도자

출처: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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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EU 등은 이란에 대해서는 유럽 대기업의 철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이란과 거래를 이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보장을 약속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이란과 사우디의 국내외 권력구도를 둘러싼 급작스런 변화가 두드러

졌다. 이란에서는 강경 보수연합의 국내 지지층이 등을 돌리며 사상 초유의 반체제 시위가 전국

적으로 확산됐다. IRGC가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격퇴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에 깊숙이 개입해 막대한 자금을 쓰는 동안 국내 재정이 파탄났기 때문이다. 11월 미국의 제재 복

원이 2단계로 확대되면서 이란 경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한편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 왕세자가 이끌던 개혁개방 정책은 국내외 우려에도 불

구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사우디 여성의 차량 운전과 대중문화 행사에서 남녀 관중의 혼

석이 허용됐고 세계 최대 국영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해외 상장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암살에 왕세자의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사

우디 왕실은 국제사회와 서방 동맹국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란과 사우디의 힘겨루기가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6월 재선에서 

승리해 2033년까지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비자유주의 역내 블록에 합류한 터키는 민주

주의의 퇴행을 지적하는 미국 및 유럽과 충돌했다. 8월 미국이 터키 내 억류 중인 자국인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로 올렸다. 터키의 국제신용등급은 강등됐

고 리라화는 폭락했다. 하지만 사우디 언론인 살해 사건이 주터키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발생하면

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증거를 선점해 사우디, 미국과의 물밑 거래에 나섰다.

그림 3. 자말 카슈끄지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이자 전 워싱턴포스트 컬럼니스트)

출처: Shutterstock.

■  2019년 전망

권력 독점이 부른 불가측 정국: 국내외 저항에 부딪힌 이란, 사우디의 전략 수정 및 틈새

를 노리는 터키

이란 강경파는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반체제 시위와 국내 핵심 지지

층의 분열로 역내 팽창정책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연합은 체제 단속에 집중하

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으로 강화된 중국-터키-카타르 반미연합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방식

으로 역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국내적 저항으로 위기에 처한 이란의 집권세력과 달리 사우

디의 위기는 국외에서 올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의 반정부 언론인 살해 연루설은 MbS 체제의 정

당성을 뒤흔들었다. 젊고 자유로운 개혁가 이미지로 국제사회와 동맹국에 어필했던 MbS 왕세자

는 예멘 내전의 휴전 수락과 같은 파격적인 양보로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과 사우디가 전략 수정을 꾀하는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힘의 공백을 이용해 1인 체제를 

공고히 다질 것이다. 자국에서 일어난 카슈끄지 살해 사건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불화를 해소하

고 사우디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는 2018년 초부터 성직자 통치체제의 핵심 지지세력인 지방 보수층이 대대적인 반

체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체제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무능이 경제 파

탄과 민생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시위의 근원지인 마슈하드는 보수연합의 거점인 동북부 지

역에서 보수색채가 가장 짙은 도시이자 시아파 성지가 있는 곳이다. 마슈하드에서 시작된 반체제 

시위는 지방 소도시들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방 보수층이 보여주는 정치적 일탈과 분열은 보수연합에게는 커다란 압박이다. 이란처럼 

제한적이나마 선거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체제 수호세력은 유권자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의 일방적인 핵 협정 탈퇴와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지배적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제재 부활 후 이란에 진출했던 유럽 및 아시

아계 회사들은 빠르게 철수 중이며,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은 지속적 감축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

예를 받고 있다. 이란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고 강경 보수연합은 대외정책이 아닌 

그림 4.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과 반체제 시위

출처: AP,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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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에 집중할 것이다. 이란은 경제적 도움과 역내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터키, 

카타르 등의 국가에 크게 기댈 것이다.

2017년 승계 서열 1위에 오른 MbS 사우디 왕세자는 석유 의존과 보수 이슬람 체제 탈피를 

선언하며 파격적인 개혁을 이어갔다. 과거의 친미 밀실 외교 대신 투명하고 다변화된 대외정책도 

추진했다. 사우디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역내 영향력 급부상이라는 안보 위기를 전례 없는 개

혁개방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10월 사우디의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던 카슈끄지가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

관에서 살해되면서 MbS 체제는 존립 위기를 맞았다. 동맹국들마저 제재를 적극 고려 중이다. 30대 

초반 왕세자의 독단적 개혁 질주가 1인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서방 동맹국들에게는 MbS 왕세자가 이끄는 탈석유와 경제 다변화, 민영화, 사회 개방

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이외에 사우디의 고질적 위기를 타개할 별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였다.

MbS 왕세자가 사우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의 전폭적 지지

를 받고 있다 해도 외부의 강한 압박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고 우방인 미국이 예멘 내전

에서 사우디에 대한 지원 중단을 수차례 발표하는 상황에서 MbS 왕세자는 휴전 제안을 전격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란과의 대결에서 패배나 다름없는 선택이다. 또한 카타르 단교 및 봉쇄 

철회 선언으로 아랍 산유 왕정 내 결속력 강화와 같은 국면 전환을 노려볼 수도 있다.

집권 16년 차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8년 재선에도 성공했으나 미국과 정면 충돌 후 

선거 권위주의와 1인 체제의 위기를 경험했다. 터키와 미국의 관계 악화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6년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재미 종교학자 귤렌(Fethullah Gulen) 소환을 미국이 거부하

면서 시작됐다. 터키는 미국인 목사 브런슨(Andrew Brunson)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맞대

응했다.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지지세력인 복음주의 교단 소속의 브런슨 목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산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하면서 미국에 맞섰으나 최악의 시장 불안

이 시작됐다. 터키의 긴급 요청에 카타르는 15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군주는 사우디의 단교 조치와 이란의 역내 헤게모

니 부상 이후 터키, 이란과의 밀착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에서 일어난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증거 폭로를 무기로 하여 

미국 및 사우디와의 막후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미 국무

장관이 사건 논의 차 사우디와 터키를 방문한 직후 터키는 2년간 구금해 온 미국인 목사를 전격 

석방했고 사우디를 향한 정면 비판을 자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과 사우디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얻어내 국내 경제 위기에 숨통을 틔울 것이다. 이어 러시아와 협력해 시리아 종전 협상을 

주도하며 국제적 이미지 변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  반전과 혼돈의 중동 질서, 불안한 역내 균형, 그리고 한국의 선택

카슈끄지 사건 이후 사우디를 향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예

멘 내전에 평화 협상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사우디의 휴전 수락은 국내 반체제 시위와 미국의 

고강도 제재의 압박을 받는 이란 강경 보수연합에 예상치 못한 호재가 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이란 제재 복원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동 내 비자

유주의 질서 부상과 서방의 입지 축소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 중동의 불안한 역내 균형 

속에서 국제규범과 자유주의 질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란,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 

시리아, 터키, 카타르가 후원하는 비자유주의 중동 질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

이 된다. 특히 이란 강경파는 역내 무장세력과 북한 정권을 무기거래 파트너로 연결해주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리아 내전과 달리 예멘 내전은 시아파 이란의 역내 헤게모니 확장 이

후 수니파 아랍 산유 왕정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이란의 보수연합

이 악화일로의 민생고로 국내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정세가 사우디와 아랍 동맹국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부활하면서 리알화 가치는 70% 이상 하락했고 기본 식료

품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40%에 달했다. 이란의 반체제 시위대는 강경

파의 예멘 내전 지원을 맹비난했다.

그러던 중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상황이 급격히 역전됐다. 미군

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동맹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재급유 중단을 결정하고 

사우디에 휴전을 거듭 제안했다. 서방은 아랍 동맹군의 민간인 오폭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을 지

원해왔다. 사건 직후 MbS 왕세자 측은 굴욕에 가까운 휴전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아이콘인 왕세자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후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휴전 수락의 제스처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우디가 

휴전 협정에 응할 경우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 역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최고종교

지도자와 강경파를 직접 공격하는 국내 시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예멘 내전의 휴전 가능성은 커졌음에도 중동 질서 전반은 여전히 비자유주의적 성격을 띨 것

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은 양자 간 갈등 때문에 이란, 러시아, 터키, 중국의 이익에 맞춰 강화되

는 역내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

고 이란 핵 협정 탈퇴의 일방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불화가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불법 선거자금과 탈세, 성추문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인 복음주의자 지지층의 결

집이 절실했고 대선공약을 실행으로 옮겼다. IAEA는 미국의 2단계 이란 제재가 시작된 11월 이

란의 핵 합의 준수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도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

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은 이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로 알려진 이란 가스전 개발 지분의 80% 이상을 확보하

게 됐다. 2011년 미국과 국제사회가 고강도 이란 제재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중국은 값싼 이란산 

원유와 이란 내 개발 사업권을 독점했다. 이번 제재에서 중국은 실익을 취하는 가운데 다자주의 

수호라는 명분까지도 챙기고 있다.

거듭되는 반전 속에 비자유주의 질서가 부상하는 중동에서 이라크는 더디지만 착실한 민주

화 이행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모술에서 ISIS를 격퇴한 시아파 다수국가 이라크는 수니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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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미국의 외부 역학 구도에서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이라크는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지만, 이

웃 이란과 활발한 교역관계를 유지한다. 최근 이란 강경파의 영향력이 이라크 국내 정치 안으로 

빠르게 퍼지자 시민들은 독자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며 바스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5월 총

선에서 제3의 인물인 시아파 성직자 사드르(Muqtada al-Sadr)가 부상한 것은 이러한 민심의 반

영이다. 라이벌 정파들 사이에서도 이라크 내부 권력지형이 외부 갈등구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

다는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범시아파 알사드르와 친미 아바디(Haider al-Abadi)의 연합은 

이러한 합의하에 불안하나마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중동의 비자유주의 질서를 주도 및 지원하는 세력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 북한은 3대째 이어 온 아사드 세습독재 정권과의 친분을 위해 시리아 내전에 군사자문단을 

보냈다.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진상조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열한 차례 반

대한 러시아나 매번 기권한 중국 역시 북한과 각별한 관계이다. 국제사회는 이란 강경파 IRGC와 

북한 정권 사이의 핵 기술 협력을 계속 우려해왔다. 레바논, 이라크, 예멘, 가자지구 내 친이란 강

경세력 역시 북한과 무기거래를 활발히 해왔다.

이란 강경파는 당분간 유권자와 여론, 체제 단속에 신경 써야 하는 만큼 역내 헤게모니 확장

정책을 자제할 것이다. 미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란의 보수연합이 대

외 팽창정책의 속도를 늦춘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중동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협력과 무기거래 파트너들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주도

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반미연대에 터키와 카타르까지 가세해 결속을 다지는 점은 우려스럽다. 북

한이 의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이 더욱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란에 진출한 유럽·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 역시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타격

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12년과 비슷하게 미국으로부터 예외국 지위와 원화결제계좌 사용을 인

정받았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유예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재 복

원을 강행한 만큼 제재 효과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이란 경협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 의제 측면에서 보면 북한 정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이란 강경파가 국내외 압박

으로 대외 무력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암호화폐와 기후변화 협력체제 그리고 한국의 선택

■  2018년 신흥안보 분야의 국제협력 평가 

신흥안보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치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방, 외교, 경제 등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전통적 안보 개념과 구별된다. 신

흥안보의 쟁점들은 기존 사회적 위협 요소들을 넘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불안 요소

들을 포괄한다. 위협의 실체와 대상이 불명확한 신흥안보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들은 사회적 불안

정 및 불안을 야기하므로 국가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재난, 환경파괴, 사이버, 테러, 질병 등 신흥안보 문제는 초국경적으로 발생한다. 

국가가 주요 분석 단위인 전통적 안보 위협과 달리, 신흥안보 위협의 주제는 신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도 포함한다. 21세기에 들어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면서, 국

제사회는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흥안보 관련해 여러 문제들은 사회에 내재한 위험이 단기간에 폭발하면서 사회적 불안정

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현과 진행은 예측하기 어렵고, 기존 대응 수단으로 적절히 대처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와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3월 발생한 북한의 사

이버 테러는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켰고, 2015년 5월의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로 186명의 환자 중 38명이 사망했으며 6,700여 명

이 격리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증폭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자연재난들도 신흥안보 문제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안보 문제들은 기존 규범 및 질서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또한 거버넌스 시

스템을 갱신하거나 개혁함으로써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신흥안보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거버

넌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에, 국제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는 비자유주의 질서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만

들어지는 동력을 약화하며,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

력도 저해하고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2018년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암호화폐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7월 

700~8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18년 1월 약 6개월 만에 8,300억 

달러로 폭등했다. 국제사회는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와 금융경제 질서에 미치는 위협에 직면

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기존 정보통신기

술 인프라가 합쳐지면서 탄생했다.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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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거버넌스로 관리될 수 없었다. 더구나 암호화폐의 특성상 발행 총량이 

제한되므로 기존 화폐와 같은 유동성은 갖지 못하면서도 주식처럼 동일 단위의 화폐가치가 변동

성을 지니고 있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뛰어난 보안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가상 공

간에서의 전자 거래 및 보관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소 해킹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도 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에서 580억 엔(약 5,700억 원)에 달하

는 대규모의 해킹 도난 사건이 일어났고, 국내에서도 빗썸(Bithumb)에서 350억 원가량이, 코인

레일(Coinrail)에서 400억 원가량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국내의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은 1,121억 원, 피해건수는 158건에 달했으나,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6건

에 불과했다.

대규모 해킹사건과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비실명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적 조치들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안정화되었다. 그렇다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근본

적인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제 거버넌스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초국경적

인 불법자금 유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테러나 불법 무기거래 등 국가안보문제와도 관련되

지만, 현재 이를 통제하는 뚜렷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가능성부터 암호

화폐의 제도적 편입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현재 

개별 국가들의 정책 미비로 인해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도 미진한 상태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2018년에도 기후변화 현상은 계속 심화하였다. 인류의 경제 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 

(0.8~1.2℃)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온난화로 지구 평균기온은 10년마다 

약 0.2℃씩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

가스 배출이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생태

계 안정의 임계치인 350ppm을 훨씬 넘어서, 2018년 9월 평균 409ppm에 달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효과에 의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해빙(海氷)과 빙하를 녹게 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북극해의 해빙은 10년마다 12.8%씩 줄고 있으며, 남극대륙의 빙하와 

만년설의 규모는 매년 약 127Gton씩,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약 286Gton씩 감소하고 있다. 

대륙 빙하의 해빙과 해수 온도 상승에 의한 물분자의 팽창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며, 이에 따라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93년 이래 매년 3.2㎜씩 상승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수증기량 증가 등 

대기 조건의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야기하며 직접적인 물리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 아울러 식량과 수자원 관리, 질병,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초국가적 문제들을 

보다 심화시키기도 한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9월 허리

케인 플로렌스가 미대륙 동부를 강타하면서 17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5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태풍 제비는 일본의 관서지역을 마비시켰고, 태풍 위투는 사이판과 필리

핀에 기록적 피해를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 피해를 보기도 했다. 7, 8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50℃ 이상,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47℃ 이상의 살인적

인 폭염이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도 홍천 지역에서 역사상 최고 기온인 41℃를 기록하는 한편, 서

울 지역 역시 최고기온 39.6℃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11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세계적

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풍수해를 겪었던 1994년과는 달리 2018년은 엘니뇨의 영향도 없었다. 이

처럼 기후변화로 새로운 기후 패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기상 및 자연재해 예측

을 더욱 어렵게 한다.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 국제협력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체결된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지구환경 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며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협력을 전개해 왔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는 21세기 개도국들의 산업화 현상과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책임을 다루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규범을 마련 중에 있다. 신기후체제는 상향식 혹

은 당사국 주도로 이루어진 국가별 목표를 협력의 기초로 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2015년 합의되었고, 2020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18년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아래서 새로운 국제협력 이정표 정립에 합의했다. 10월 인

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체결되었다. 산

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의 2℃ 상승 억제라는 기존의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공동 목표에

서 한층 진전된, 더욱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지향점이 마련된 것이다. 2009년 제15차 코펜하겐 

UNFCCC 당사국총회(Fif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5)에서 채

택된 2℃ 상승 억제 목표는 지난 10여 년간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실질적인 지향 목표였다. 그러

나 예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목표로는 인류의 재앙적 미래를 막기

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처음으로 1.5℃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

력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1.5℃ 상승 억제 목표를 주제로 한 IPCC 특별보고서는 더 높은 차원

의 목표를 지향하는 국제협력의 계기를 실질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은 IPCC 의장국으로서 송도에

서 개최된 제48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1.5℃ 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국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외교적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규범과 거버넌스 체제는 여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교토의

정서상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원

칙에 따른 차별적 국가 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8년 

9월 방콕에서 개최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PAWP)을 

위한 추가 협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전 관련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만 진전을 보

였다. 파리협정의 세부조항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규칙 합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당사국 간 

의견 차이만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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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및 이견

이 지속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선진국들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의무화하는 문제, 각국이 제출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투명성 제공 체계에 대한 합의, 선진국들의 기후 재원 조성 계획 등의 조항들에서 여전

히 이견을 보인다. 에스피노자(Patricia Espinosa) UNFCCC 사무총장의 표현처럼, 2018년의 기

후변화 국제협력은 국가별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세부사항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국

제사회의 이상과 현실 간에 불균형적 진전이 있었을 뿐이다.

■  2019년 신흥안보 분야의 국제협력 전망

국제사회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자연재난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 등에 있어서 근본적 해결 없이 2019년을 맞고 있다. 신흥안보 분야의 이슈들

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그 위협의 정도는 매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2015년과 달리, 2018년 

9월에 다시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는 큰 사회적 위협으로 인지되지 않았다. 해당국 정부와 국제사

회의 경험적 대응으로 위협 요소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안보 불안과 위협의 이슈들이 등장

할 수도 있다. 

해킹 문제와 함께, 거래소의 투기 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 등

에 대응하여 각종 규제가 생겨나면서 2018년 말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100억 달러 정도로 

안정된 상태이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

재 암호화폐의 종류만 2,100개에 이른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금융감독기관들은 여전히 암호화

폐의 성격 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은 국가별로 거래금지, 규제, 방임 등 대응

이 각기 다르며, 암호화폐의 국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도 아직 없다. 2019년에는 

그림 1.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급변과 안정 추이

출처: CoinMarketCap, https://coinmarketcap.com/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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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인 측면부터 제도적인 측면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제도에 안전과 포용성을 더하는 신기술로, 제도권 

금융업계를 비롯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이에 관한 적극적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일본과 함께 암호화폐 3대 시장이 된 한국에서는 거래 규제 등 정부 측 대응이 있었고, 

다행히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어 디지털 시

대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는 단순한 도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대립 

중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기존 금

융 제도하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지 등

에 있다. 우리 사회가 암호화폐 기술과 시장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무엇보다 국내적 제도를 완비

해야 한다. 국내 제도 완비가 선행되어야만 암호화폐의 국제 거버넌스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암호화폐의 자산 혹은 화폐로서의 가치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며, 암호화폐 투자 금융

소득 관리 문제, 암호화폐의 익명성 문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다루는 제도적 조화도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시장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성에 주목하는 경제 당국과 유사통화 거래행위에 불

과한 것으로 보는 법무 당국 간 정책적 조율로 제도적 원칙을 확실하게 시장에 인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초와 같은 암호화폐 투기 광풍의 재현을 막을 수 있으며 금융 및 화폐경제의 

안보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적인 화폐제도와 공존하지 못하고 이후 축소되어 사라질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기술의 진보가 기존 제도를 위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갖춘 로봇의 대중화나 

그림 2. 기후변화에 의한 주요 자연재해 상황

출처:  Carbon Brief, https://www.carbonbrief.org/mapped-how-climate-change-affects-extreme-weather-around-the-

  world.



115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아산 국제정세 전망 2019114

유전자 응용기술의 진보 등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신기술 관련 위협 또는 기회에 대응하기 위

한 선제적 관심 및 준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2019년에도 여전히 세

계 각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전망이다.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예전보다 감소할 것이라

는 전망의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태풍과 허리케인 등 대형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횟수와 

피해는 과거 평균을 넘고 있다. 과거 예측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자연 재난은 개도국은 물론 재해 

대응 인프라를 잘 갖춘 선진국들에서도 인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은 범지구적 현상이며 초국경적 피해를 초래하기에 국제적 협력으로 대

응해야 한다. 초국경적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책에는 사후적 극복 방침과 예방적 조치, 그리고 발

생 근원을 줄이는 적극적 차원의 대응 등이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는 UN 산하 국제기구들

과 시민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부족하게나마 사후 대응 거버넌스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재난 발

생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여전히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의 목적은 재난의 피해 및 발생 빈도의 근본적 축소에 있다. 기후변화는 1990년 중반 이후 급증

하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들의 직간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브렉시트(Brexit)로 기후변화 국제협력은 중요한 리더

표 1. 상승 억제 목표(1.5℃ vs. 2℃)에 따른 예상 피해 차이

1.5℃ 상승 2℃ 상승
2℃ vs. 1.5℃ 

(예상 피해 차이)

기온 상승 (중위도 극한고온기온) +3℃ +4.5℃ 1.5X

기온 상승 (고위도 극한한랭기온) +4.5℃ +6℃ 1.3X

해수면 상승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 정도) +0.26~0.77m - +0.1m (0.04~0.16m)

폭염 (적어도 5년에 한번 폭염피해에 노출될 인구) 14% 37% 2.6X

북극해 빙하 소멸(북극해 빙하가 사라지는 여름의 

횟수)
100년에 1회 10년에 1회 10X

멸종 (식물) 8% 16% 2X

멸종 (곤충류) 6% 18% 3X

생태계 변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는 지구면적) 7% 13% 1.86X

영구동토층의 상실 (북극지역 영구동토층 상실) 4.8Mkm2 6.6Mkm2 38%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열대지역 옥수수 수확량 감소) 3% 7% 2.3X

산호초 감소 70-90% 99% 최대 29%

해양 어류 감소 1.5Mtonnes 3Mtonnes 2X

자료:  IPCC. Global Warming of 1.5℃, Special Report SPM (2018.10.6)의 내용을 정리.

십을 잃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의 경기 후퇴, 주요 기후변화 협력국 브라질에

서의 협력 반대론자인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 당선 등으로, 2019년 국제사회는 신

기후체제를 마련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파리협정 실행규칙은 2018년 12월 제24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가 실시되기 전 마지막 

해인 2019년의 COP25까지로 주요 쟁점의 합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2018년 말 2℃ 상승 

억제 목표를 1.5℃ 상승 억제 목표로 대체하며, 이를 국제사회의 공식 목표로 삼기 위한 국제사회

의 요구와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다.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 0.5℃의 차이가 가져오는 전 지구적 

위협의 강도와 피해의 차이는 상당하며, 어떠한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매년 2.4조 달러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2050년까지 석탄 연료 사용이 사라져야 한다. 21세기 말까지 1.5℃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더

라도, 전 세계는 55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재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2℃ 상승 억제 목

표를 달성할 경우, 피해액은 70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어떠한 목표도 없이 현재 상황대로 간다

면 551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는 미래의 경

제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 지구와 생태계, 인류 문명을 보존하고 지속 성장하는 것이 전혀 불가

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변

화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각국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규

칙의 마련과 준수 의무의 확립을 의미한다. 2019년에서도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주요 의제는 모

든 당사국들에 적용 가능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범을 담은 실행규칙의 마련이다. 충분한 기후

재원의 마련 방법과 사용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실행규칙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2019년 동북아 지역의 환경 협력을 위해 특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

중 간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제 악화는 환경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어 중국의 석탄 사용은 다

시 늘어날 전망이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협력도 퇴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환경 규제 정책으로 중국 내 미세먼지 발생은 30% 이

상 감소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대기오염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증가시킬 것이고, 2019

년 한반도에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초 엘니뇨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올 겨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경우 난방 수요가 감

소해 대기오염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력한 엘니뇨 현상은 항상 가뭄이나 풍수해 등 기상

이변을 증폭시켜 왔기 때문에, 비록 대기오염 피해는 감소할지라도 여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와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  신흥안보 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과 역할

모든 국가는 사회 갈등과 국가적 손해를 일으키는 불안 요소들에 대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관리와 예방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흥안보 분야 쟁점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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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범지구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로서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행위의 결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어 국제관계의 전통적인 쟁점

들과 기존 외교 관계의 틀 안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018년의 신흥안보 분야의 주

요 쟁점이었던 암호화폐, 자연재난, 기후변화, 그리고 잠재적 안보 위협들에 대해 예측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문제는 상상을 뛰어넘는 신기술이 기존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파문을 가

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암호화폐 문제의 정책적 수용과 제도화는 결국 신기술의 사회화 과

정, 제도의 유연성, 신흥안보 분야의 쟁점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능력에 대한 시험

이기도 하다. 기술 개발이 우리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켜왔던 만큼, 예측되는 신기술의 확산과 기

존 제도의 수용성을 논의하고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으로 바꾸어나가는 적극적인 국가미래전략

이 요구된다.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여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그 규모와 피해는 여전

히 예측하기 어렵다. 대기와 지구 활동을 인위로 조절하지 못하므로 재난 발생 및 피해 규모의 예

측 불가능성은 결국 국제협력에도 한계를 가져온다. 불분명한 안보 불안에 국가 자원을 사전 투입

하며 협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재난의 최대 피해 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산하 자발적 대응훈련(Voluntary Demonstration 

of Response on Disaster Relief, VDR) 및 재난구호훈련(Disaster Relief Exercise, DiRex) 등

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이는 모두 사후 대응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국제 거버넌스 마련은 자연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제와 밀접히 연계되므로, 이를 

통해 자연재난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체제도 구축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국제적으로 합의

된 파리협정에 이어서, 2018년의 기후변화 국제협력은 더욱 진전된 대응 목표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실행규칙과 구속력 마련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

사회의 희망적 기대와 개별 국가들의 실천적 의무 사이의 틈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 과거 2000년

대 말 진취적인 녹색성장 외교의 경험을 계속 발전시켜가야 한다. 신기후체제의 거버넌스 마련 

과정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기여가 요구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외교는 강력한 

국내 환경·에너지 정책 실현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협력 외교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책은 온실

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확보, 경제와 환경이 양립하는 지속가능한 성

장 문제를 다루는 국가미래전략과 연계된다.

자연재난 및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는 미래 경쟁력의 확충은 

물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해 나가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에너지 전략을 주축으로 환경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녹색성

장 전략은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저개발국가는 물론 고도 산업 국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성장모

델을 제시한다.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는 중견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즉 다자협력 외교를 주도하

는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외교력 확장을 위해서, 기후변화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우리 외교정책에 

더 많은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국제사회 의제인 기후변화는 대응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에너지 인프라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

적으로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는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신기술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신흥안보 위기들은 모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갈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신흥안보 분야에는 국내외적으로 얽매일 강력한 제도적 유산이 없으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과정

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교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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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속에 피어나는 다자주의의 희망

■  2018년 평가

점입가경으로 흐른 미중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의 최종 목표가 된 국가는 결국 중국

이었다. 2018년 내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은 물론 관세 부과 조치도 적극 감행했다. 

최근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이에 상

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

으로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대중 상품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개정 협상을 완료했다. NAFTA의 단순 개정을 넘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인 미국-

멕시코-캐나다 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완료된 것이다. 미국이 양자주의에 입각해 캐나다 및 멕시코에 통상 압력을 가했음에도 

북미 지역에서는 여전히 다자주의적 협정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

다. 다만 USMCA에서 미국이 자동차, 낙농업,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의사를 관철시

켰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개정을 위한 협상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9월 2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

되어 이전 한미 FTA에 비해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통상 압박의 최대 난관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 개정이라는 공약 이행을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중시 기조에 편승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2018년 한 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양자주의에 기초한 통상 압박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좌초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부활하면서 다자주의의 불씨를 살렸다. 지난 2018년 3월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미국을 제외하고 기존 TPP에 서명한 11개국이 모두 서명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CP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합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13.5%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메가 FTA의 탄생이 아예 불가

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전망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2018년 11월 현재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수세로 몰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또는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중 상품수지 적자 개선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시적인 숫자로 표시되는 승

리를 안겨주는 최대 지표이다.

둘째,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반한다는 수사적 

논리로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근본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 15일 트럼프 대

통령은 “관세 부과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이 중국으로 불공정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 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중 1,102개 품목을 특별관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

했는데,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제품이 다수 포함되었다.

셋째,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시장 통제

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화 절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에 들어서도 이러한 미중 간 무역전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현시해야 대중 상품수지 적자 개선을 넘어 하나의 고

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단순히 대미 상품수지 흑자 폭 감소를 통해 무역전쟁

을 무마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국 산업고도화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방어하

기 위해 무역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같은 기존 

제도 및 체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역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통상질서 체제의 수호는 수사적 논리 차원에서 언급되지만 실제 미국과 중국은 자유주의 국

제통상질서 체제 수호 또는 유지를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메가 FTA 탄생을 위한 기반 마련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중에도 메가 FTA 탄생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다. 2018년 

3월 8일 CPTPP에 미국을 제외하고 기존 TPP에 서명한 11개국이 모두 서명한 것이다. CPTPP는 

2018년 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CPTPP의 가치를 폄하하기는 어렵다. CPTPP가 가장 

진보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자주의로의 회귀가 전면화된 현실 

속에서도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자유주의 국제통상질서 체제의 단순한 유지를 넘어 발전을 이루

고자 하는 이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체

결 협상이 2018년 한 해 동안 그리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TPP라는 가장 강력

한 경쟁 상대가 사라진 이상 그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8월 30일

부터 31일까지 개최된 RCEP 제6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RCEP 체결 협상이 2018년 내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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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마무리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RCEP의 체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

가 창설되어야 한다는 협상 참여국 간 공감대가 확고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9년은 CPTPP의 발효와 RCEP 체결 협상의 사실상 완료와 함께 시작된다. 물론 RCEP 체

결 협상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RCEP이 2019년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속에서도 CPTPP와 RCEP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

실은 결국 양자주의에 의존해서는 국제통상질서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일종의 치킨게임에 가까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CPTPP와 RCEP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자

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제고하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  한국의 선택: CPTPP의 조기 가입 및 RCEP 조기 발효를 위한 노력 경주

2019년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관련 기업들에 초래할 손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

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 그 상품의 대체재인 한국 상품에 기회가 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체재가 될 수 있는 특정 한국 상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무역전쟁으로 수출 자체가 감소

하는 이상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예측이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한국 수출 시장의 다변화이

고, 이는 한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대 확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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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PTPP 및 RCEP 참여 국가들 비교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CPTPP 가입을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상당수 CPTPP 

당사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 CPTPP 가입 자체는 그다지 부

담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CPTPP에 가입하려 할 때를 대비해 

CPTPP에 먼저 가입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RCEP 체결 완료 및 조기 발효를 위해서도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만약 RCEP이 조기에 발효

된다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국은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7개국과 함께 CPTPP와 RCEP이라

는 두 개의 메가 FTA에 근접한 자유무역협정에 모두 참여하는 8개국 중 하나가 된다.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불확실한 파고는 언제든지 다가온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

자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제통상질서 체제 유지 및 수호이다. 2019년 한국의 선택은 자유주

의 국제통상질서 체제 유지 및 수호라는 예측 가능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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